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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연구내용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충청남도 또한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충남 

SAFEZONE’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충남 SAFEZONE은 안전파트너, 마

을대피소,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도민 참여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

축하려는 시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구축 단계로서 법적 근거의 부재, 교육·훈련 체계 미

흡, 시군 간 극심한 격차, 조직 간 분절적 운영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

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책의 형식화와 지속가능성 저

하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충청남도 재난관리 체계에서 지

역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

해 첫째, 충청남도의 최근 재난 피해 현황과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기존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둘째, 지역공동체 역량을 인적·사회적·경제적·제

도적 자본의 4대 자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외 우

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넷째, 이를 바탕으로 충남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다섯째, 모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안



하였다.

지역공동체 역량 분석 결과, 충남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

대, 이·통장, 안전파트너 등 총 25,721명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양적 규모는 일정 수준 확보된 상태였으나 낮은 조직률, 시군 간 불균형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민간 안전리더 양성 시

스템이 부재하여 전담공무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사회적 자본 측

면에서는 재난 관련 조직 간 수평적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경제적 자본 측면에서도 지역공동체 기반 통합 재

난관리를 위한 전용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자본 

분석에서는 SAFEZONE 관련 조례 부재, 안전파트너의 법적 지위 미확

립, 성과관리 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 주도와 4대 자본의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모델은 제도적 기

반, 인적 체계, 협력 체계, 물리적 인프라, 실행 체계의 다섯 요소로 구성

되며, 예방–대비–대응–복구–평가·환류의 전 주기적 재난관리 과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는 첫째, 충남 SAFEZONE의 구조적 문제를 과

학적으로 진단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충남 특성을 반영한 고유 모델을 통해 정책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 셋째, 단·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정책 실행 가

능성을 높였다는 점, 넷째, 성공 요인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시하여 정

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는 데 있다.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 정책 제안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감소를 방안 마련을 위한 본 연구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현재 운영 중인 

SAFEZONE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 지속성의 한계

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을 통하여 SAFEZONE의 정의와 운영 

원칙, 안전파트너의 법적 지위와 역할, 권한과 책임, 활동에 대한 보상 근

거, 교육·훈련 의무, 예산 지원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표준화된 매뉴얼 체계 구축으로 공

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별도로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가 재난관리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

였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

안하였는데,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례 평가를 통해 성과를 점검한 

후 평가 결과를 차년도 정책과 예산에 연동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을 제시하였다. 이는 SAFEZONE 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개

선이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다.

둘째,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체계적인 교육·훈

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제 대응 역량을 갖춘 지역 인력 양성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안전파트너 중 마을 단위 재난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안전리더 양성 과정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민간영역

에서 재난관리 리더를 양성하게 하여 공무원 의존 구조를 탈피하고 주민 

주도의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또한 안전파트너 



배치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는데 안전

파트너의 과학적 배치 기준을 마련과 다양한 인력 확보 전략의 병행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적자본 강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운영을 제시하였다. 현재 각 

안전관리단체는 분절된 조직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충남 안전공

동체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하여 정기 회의, 합동훈련, 정보 공유, 자원 

공동 활용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행·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전액 활동비로만 사용되고 있는 

예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안전파트너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비 외에도 교육·훈련비, 장비·물품 구입, 마을대피소 등 인

프라 개선, 평가·연구비 등으로 예산 항목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 증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비 및 민간자원 등 외부 재

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제도적·인적·사회적 기반을 토대로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을 구축하여 예방, 대비, 대

응, 복구, 평가·환류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충남형 모

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재난 회복력 향상, 주민 역량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복합적 효과가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재난 예방을 

통해 대응 비용을 절감하고, 충남이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전국 확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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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폭우, 태풍,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빈도 

및 강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은 1990년대 대비 2000년대에 2.4배, 그 피해액은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IPCC, 2021), UNDRR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

계적인 재난 위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명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UNDRR, 

2024). 이와 같은 현상은 충청남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지형적·기후적 특성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하며, 폭염이 재난관리법에 포

함된 2018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2012~2023) 충청남도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12명

(사망 6, 부상 6)이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액은 3,759억원이 발생하였다. 더

욱 심각한 것은 자연재난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2016년 3,623,386천원으로 자연재해 피해액이 전국 10위였으나, 2022년에는 전국 

5위(62,333,890천원)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국 2위(188,051,545천원)를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 3년간(2021~2023) 자연재난 피해 현황을 보면, ’21년에 

비해 ’22년 1,720.3%, ’22년에 비해 ’23년은 201.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4).

이처럼 기후변화 및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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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및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가 아닌 예방·대비 중심으로 재난관리의 패

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재난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

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난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김창진, 2021). 즉, 재난 발생 이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응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

식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탈피하기 위

하여 재난관리에 있어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념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창진·양기근, 2020). 회복탄력성이란 

재난 발생 이전의 상태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며, 취약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 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들의 자연재해 

영향의 예측, 대응, 저항 및 복구역량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WHO, 

2002; Wisner, ea. al., 2004).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의 운영이 아닌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 전통

시장 화재 등 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재난관리 전반에 있어 다양한 주

체의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공동체를 초점으로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 재난경감을 목적으로 개

설된 국제 기구인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Initialism of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도 2005년 국제사회 재

난경감 전략인 효고행동계획(Hyogo Framework for Action)을 통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국가 리질리언스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2015년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을 통해 재난 경감을 위한 사회구성원 전반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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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UNISDR, 2015).

또한, 2023년 발표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도 읍·면·동과 같

은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점검하게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안전 위험요인을 발굴·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충청남도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지속가능

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가 단순히 재난 대응 주체를 넘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서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

서는 도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도민 생명보호 및 안전지대 조성을 위하여 

2024년 4월 충남 SAFEZONE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미비함에 따라 지역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략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즉,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 방안은 재난 발생의 증가로 재난안전 관련 

비용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기반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효과

적인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위험 감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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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최근 재난의 대형화·복잡화, 불확실성 증대, 복합재난 발생 위험 증가 등 재

난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원화, 의사결졍 분화 등 사회 및 행정환경

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존 행정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효율적 재난관리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청남도 재난관리 체계에서 지역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공동체가 단순한 재난 대응 주체를 넘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충청남도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응 실태를 분석한다. 충청

남도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 유형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의 대응체계 및 

지원 현황을 검토하여 기존 대응체계 상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자 한다. 또

한, 재난관리에 있어 민·관의 역할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전략방향을 구상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지역공동체의 역량 분석을 통한 지역공동체 기반 충남형 재난위험경감 

모델을 구축한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왔으

며, 지역 수준에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지역·현장 중심의 적극적 재난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으며(관계부처 합동, 2023), 정부의 인력·자원만으로는 환경변

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참여 및 민간 역량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난관리 사례를 조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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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충청남도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충청남도 지

역공동체의 역량 분석을 통하여 재난관리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체계 및 운영방식 등을 도출하여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위

험경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방

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관리 방향은 지역 중심

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공동체 기반의 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

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관계부처 합동, 2023), 충청남도에서도 ‘충

남 SAFEZONE’ 수립·운영을 통해 도민참여 기반의 재난관리정책을 수립·운영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

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감소 방안의 도출을 통해 일상화·대형화 

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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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활용(기대효과)

최근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가 재난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주민은 재난발생 시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난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회복력은 대응 과정뿐만 복구 과정에서도 매우 큰 영향

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위험감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의 재난위험감소를 통한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회복력 강화 및 

재난피해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향 

제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난관리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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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위험감소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의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응 실태를 분석한다. 특히 충청남도에

서 발생한 주요 재난 유형 및 피해현황을 분석하고, 재난발생 시 민·관의 대응 

현황을 조사하여 기존 대응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한다. 특히 

재난관리 행동매뉴얼에 명시된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에 대한 검토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사례 조사를 통하여 재난관리체계상의 문제를 도출하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효율적 재난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 정책 현황을 조사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 개념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한다. 특히 각 

재난 유형별 대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사업, 읍면동 안전협의체 

등 현행 정책의 운영 실태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

도적 개선 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한다. 

셋째,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센다이프레임워크 및 효

고액션프레임워크 등 재난관리에 있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기

반으로 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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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 기반 접근법

을 정책에 적용한 사례를 조사한다(NYC, 2017). 또한 국내의 다양한 사례들

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충청남도 지역공동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분석한다. 특히 충청남도에

서 운영중인 SAFEZONE의 운영 현황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재난대응역량을 평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특히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 읍·면·동 단위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한 재난위험경감 모델 구

축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재난관리에 있어 지자체 및 지역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검토

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을 도출한다. 또한, 지역공동체가 충청남도의 재난관리체계에서 지속적이고 효

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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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충청남도의 재난안전사고 현황 통계 및 피해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유형 및 특성을 도출한

다.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 및 재해연보, 통계청 KOSIS 국가통계

포털,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재난대응매뉴얼 및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 및 법령 등을 검

토하고, 관련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하여 본 연구의 대상과 개념을 정립한다. 

이 밖에 관련 언론보도 및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감소방안 도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분석한다.

(2) 사례조사

국내·외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감소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해외 사례 중 센

다이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 사례를 검토하고, 국

내 사례로는 타 지자체의 안전을 주제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및 충

청남도의 SAFEZONE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체계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 관계자 인식조사 및 전문가 FGI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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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구 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하여 도 및 시·군 관계자, 소방서, 경찰서, 재난 관련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를 어렵게 하

는 원인을 조사하고,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전문가 FGI통해 민관협업을 통한 재난관리 체계 운영에 있어 한계와 

문제 파악하고, 지역공동체가 충청남도의 재난관리체계에서 지속적이고 효과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모델 및 실행전략 개발에 필요한 사항

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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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흐름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 및 연구방법 등 전체적인 연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한다.

2장에서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와 관련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필요성

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관련 재난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정책 검토 등을 통하여 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외 사

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먼저, 충남 재난발생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한다. 충남 지역공동체

의 재난관리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남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피해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난발생 현황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관리 역량과 실제 피해 간의 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충

남 지역공동체 재난관리역량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공동체가 재난관리정책에 참여하

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충남형 모델을 제시한다. 

5장의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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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흐름도

서론

(1장)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이론적 고찰

관련 정책 검토

(2장)

 1.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2. 안전관련 주민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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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41
2.4 선행연구 검토 56
2.5 시사점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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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재난관리와 재난관리조직

(1) 재난관리 개념 및 단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재난관리를 정의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

고 있다. 즉, 재난관리란 재난의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발생 위험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하여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활동이

라고 할 수 있다(김석곤, 2005). 

일반적으로 재난관리의 과정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나누며(Petak, 

1985), 각 단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고 순환되는 과정이다. 먼

저, 예방단계는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으로, 예방은 

재난 원인의 발생 방지를 위한 비구조적 예방(Prevention)활동과 재난 발생 

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인 경감(Mitigation) 활동을 포함한다(위금숙 

외, 2009). 이 단계에서는 법제화, 안전관리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둘째, 대비단계는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하여 사전에 운영능력을 개

발하는 활동단계로, 예방단계의 각종 활동에도 불구 재난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에 대비하는 운용계획 마련 및 대응력을 유지시키는 활동이 실행된다

(김진동, 2010). 이 단계에서는 재난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매뉴얼의 작성, 교

육·훈련 등이 이루어지며, 재난대비 능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피해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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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셋째, 대응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 활동을 통해 재난으로 인

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는 활동이 이루어진

다. 이 단계에서는 대피명령, 긴급 안전조치 등 직접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넷째, 복구단계는 재난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구조적인 활동이 이

루어지는 단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 경제

적·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구조적 복구가 중심이

었다면 최근에는 재난 발생으로 손상된 지역사회의 기능 재건 및 재난의 방지

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활동까지 복구활동에 포함한다(김융, 2019).

구분 주요활동내용 및 일반적 수단

재난발생
이전

예방

[주요활동]
  재난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위험요소 제거 활동으로, 구조적 경감
활동과 비구조적 경감활동을 포함함

[수단]
  안전법규·관련법령 및 조례 정비,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규제, 재난시설 
관리계획 수립, 재난업무의 전담요워 ㄴ확보, 재난재해보험, 위험지도 제작, 
교육 및 홍보 등

대비

[주요활동]
  실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조직, 예산확보, 계획, 준비,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 훈련을 평가함으로서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활동

[수단]
  비상방송 시스템 구축, 대응조직 관리, 대응계획을 초함하는 관리계획, 재난
위험성 분석, 자원관리체계, 대응요원들의 교육훈련, 경보 시스템 구축 등

재난발생 대응 [주요활동]

<표 2-1>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활동 및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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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단계에 따른 구분 외에도 재난을 경감하기 위하여 구조적 경감상법

과 비구조적 경감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병도, 2015).

먼저 구조적 경감방법은 공학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댐, 제방 등과 같은 보호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건

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구조적 경감방법은 법령, 규제, 규칙 등을 이용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재해영향을 완화하는 방법과 재난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을 유발하고, 비상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주요활동내용 및 일반적 수단

이후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임박 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수단]
  비상방송 시스템의 가동, 비상대비활동 등 긴급지시, 긴급 의료지원 활동 
전개, 재난관리계획의 적용, 대책본부 및 긴급구조본부의 가동, 탐색 및 구조, 
대응자원 동원, 경보 시스템의 가동 등

복구

[주요활동]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단계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원인조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재발방지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활동

[수단]
  위기상담, 피해평가, 잔해물 제거, 보조금 지원, 공공정보 제공, 대응계획 
평가, 이재민 지원, 전염병 예방, 방어활동 등

자료: 채진. 2023. 소방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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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방식과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은 부처별 재난을 분산하여 관리하는 유형별 관리

방식과 재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형 관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상대, 

2004: 17~18; 채경석, 2005: 39~40).

유형별 관리방식은 각 재난의 종류별로 특성과 대응 방식에 따라 책임 기관

을 분산하여 재난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김진원, 2012). 이 방식에서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계획 및 대응책임기관이 달라진다. 즉, 다수 부처 또는 기

관의 단순병렬로 조직이 구성되며 이에 따라 책임 범위도 분산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난발생 시 유사기관 간의 중복대응과 과잉대응의 문제를 야기

하고, 다수기관 간의 조정, 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대두된 것이 통합형 관리방식이다. 

통합형 관리방식은 유형별 재난관리 방식의 재난 시 유사기관 간의 중복 대

응과 과잉 대응의 문제, 난해한 계획서의 비현실성, 기관 간 조정·통제에서 발

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제시된 방식으로, 통합된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여 

재난을 통합관리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재난 유형의 차이가 있지만, 

사회재난에서 수행되어야 할 일들은 주로 자연재난에서 수행되어야 할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재난관리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는 것으로,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응자원, 대응방식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

에 근거를 삼고 있다(유인술, 2015).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살펴보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의 대응·복구

를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때 대규모 재난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며, 범정부 통합 대응

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21

차장이 된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재난유형을 관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

자체는 지역 차원의 재난 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3) 재난관리 협력체계

① 기관 간 협력체계

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 부서 또는 기관의 능

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조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

하게 되었다. 또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사전 대비가 되어있을 때 재난

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에도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관

리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은 더욱 중요하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능수행 중심의 재난관리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의 1차적 책

임을 지고, 중앙정부는 관련 기관들 사이의 연계와 지원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조종묵, 2010). 재난관리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은 다

음과 같다(이재은, 2007: 66-70).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정부로, 중앙안

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등이 있다. 재난의 

규모가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대형재난인 경우 중

앙정부는 재난관리 관계 기관들을 통합·조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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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중 대응단계와 복구단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즉, 재난관리에 있어 지

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재난관리행정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직은 현장성, 총괄성, 조정성을 특징으

로 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재난의 특성인 누적성, 불확실성, 인지성, 복잡성 등

이 고려된 합리적인 조직이어야 한다(채경석, 2004: 47-56).

셋째, 평상시·비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軍)이다. 재난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는 정부, 군, 경찰, 소방, 시민단체 등이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및 

구호 등의 조취를 취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 및 구호 등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바,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이 군이라고 할 수 있다(조종묵, 

2010). 특히 안보의 개념이 과거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최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포함한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장됨에 따

라 국가 안보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국민 안전 보호의 의미까지 내포하게 되었

다. 이에 군의 역할이 전통적 임무인 국가방위에 재난관리 지원기능을 더하여 

포괄적인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조종묵, 2010).

넷째, 경찰로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질서유지 등 안전유지기능에 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으로부터 적극적·능동

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

취하는 적극적 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즉, 경찰서비스는 공공질서 유지 및 각종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공서비스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 경찰은 단순히 법

의 집행에서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의 역할

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상안, 2001).

다섯째, 육상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이다.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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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및 재난 대응 전담기관 신설의 필요성 대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며 2017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이 개청되었으며, 

2020년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소방은 재난발생 

시 전국 소방력 동원 기준 마련을 통해 국가 단위의 대응체계로 현장 중심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② 민관협력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현대 사회의 재난은 대형화·다양화되고 있으며 하나의 

재난이 복합재난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 기능의 변화 및 공공조직

의 역할 및 비용의 축소, 고도기술사회에 있어 재난발생 양상의 다양화 등 공공

부문의 한계 또한 드러나고 있다(김은성 외, 2009: 109). 

재난관리에서는 수직적 구조의 지시와 통제보다는 각 기관 간의 자율적, 협

력적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

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즉,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방재를 

위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활용이 

중요하다. 이처럼 재난관리는 대응 및 복구중심에서 예방 및 대비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리고 명령･지시･통제･
감독의 방식에서 협력･지원･조정･연계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

다(이재은, 2012: 235-238).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정보를 수집할 경우 미래의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민관협력은 재난관리의 예방 단계에서 효과적인 기

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민관협력은 한 개인 및 한 조직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복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관료주의 체계로 민간보다는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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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및 NGO 등의 참여를 통한 

신속한 재난복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민관협력은 재난복구에 있어서도 

사회의 복원력을 증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국민안전처, 2015).

재난관리에 있어 민간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서정규, 2007). 

먼저 재난관리 및 재난피해의 책임주체가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와 일반시민의 

공동책임이라는 사회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다. 둘째, 재난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민간조직은 신속한 일차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효과적이다. 셋째, 정부의 재난대응 관련 조직의 한계인 인적·물적·기술적 

차원의 한계를 민간조직에서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화된 민간조직은 

재난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재난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시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

역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제12조의 3(기능)) 이

를 통해 재난발생 시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수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 활동 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있으며,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신속한 초동 대처로 큰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돕기 위해 설립된 지역자

율방재단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지역주민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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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공동체 역량과 재난 회복탄력성

(1) 지역공동체의 개념 및 변화

지역공동체는 'common' 또는 'communal'과 'unity'의 합성어인 'community'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전대

욱 외, 2012; Chaskin, 1997). 지역공동체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성, 정서적 공동 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성요소로 하며(Hillery, 1955), 최

근에는 공익성을 제4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발전과정은 사업 발전·실행 정도 또는 주민참여 수준에 따라 

3단계(김선기, 2007; 이규선 외 2012; 최조순, 2012; 마쓰오, 2003; 사토 요시노부, 

2006), 4단계(송승현, 2008; 김찬동, 2012; 가와하리 스스무, 2012; 남재걸 

외, 2016), 7단계(송승현, 2008; 김찬동, 2012; 가와하리 스스무, 2012)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행정안전부(2017)는 확산단계 이전의 안정적 운영단계까지만을 

고려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태동기 – 형성기 – 발전기 – 정착기 – 확산기로 

구성된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는 도시화 및 산업화,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형태 

및 필요성이 변화하였다. 근대 이전에는 국가의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공동체

는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두레, 향약 등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통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상호 부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유

지하였다.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 및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프라 등의 

기반 조성 및 정주공간 정비, 민주화 운동에 따른 주민주도 마을개발 등이 이루

어 졌으나 행정과의 협력은 미비하였다. 1990년대 지방의회 및 지방선거가 부

활하고,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 등 공동체 관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가 확산되었다(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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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에는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전으로 지역성 및 정서적 유대감을 통한 사

회적 상호작용이 약화됨에 따라 전통적 공동체가 형성했던 폐쇄적 유대감이 아

닌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질적 유대감을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

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신의 소유 건물 및 시설이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난관리가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만의 역할이 아닌 국민이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임을 말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중심의 재난이 주로 발생하였

다. 1970년대부터 발생한 재난을 살펴보면 전체 재난 중 80% 이상이 자연재

난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4). 자연재난이 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재난이 재난관리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과거 마을단위의 공동체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 비탈면 점검, 마을 저수지 정비 등의 활동이 이루

어졌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화 및 도시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

거 지역공동체에서 수행하였던 많은 기능을 정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도시화

에 따른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재난관리 방식이 

재난대응에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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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향식 

재난관리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일선에 위치한 지

방자치단체가 1차적 대응을 수행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환경변화의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역량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이 강조되었다. 

즉, 재난관리에 있어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공동

체 기반의 재난위험감소라고 할 수 있다(김창진, 2021). 이는 지방정부와 시민

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재난관리 접근법이며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양한 방

식으로 전개되어왔다(Heijmans, 2009). 양기근(2009)은 이 같은 개념을 재난

에 강한 지역공동체(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라는 정의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의 생존과 안전, 삶

의 질을 유지하는 방재측면의 지역사회 접근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재난감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다(양기근, 2009; 김유호, 2010).

우리나라에서도 재난관리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이 솔선하여 재난관리를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부문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재난

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업무 

보조를 위한 의용소방대(「소방기본법」제37조에 근거),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개

별법으로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 및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공동체의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김창진·양기근, 20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박광국·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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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20), 2023년 홍성 대형산불 발생 시 충청남도, 홍성군뿐만 아니라 홍성

군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지역 자원봉사단체가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민간구호단체를 통한 

재해구호물자가 지원되었다. 또한, 홍성군 각 면의 주민자치회에서 급식지원 

등 구호활동을 수행하였다(홍성군, 2024).

이처럼 재난관리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역할 및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

공동체 활용 역량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ayer(1996)는 ‘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원·배치할 수 있고, 지역사회 자산을 

강화하는 헌신, 자원, 기술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Chaskin(2001)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안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인적, 조직적,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으로, Mattesich et al.(1997)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상호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다. 박병춘(2012)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중요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정서적 유대

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할 

때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은 지역 내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협

력, 공동체의 정체성, 지역 내 사회적 자본 및 네트워크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

며, 주민의 주도적·자발적 참여를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의 핵심개념으로 정리

할 수 있다(김창진,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을 ‘지역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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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회복력

회복력(Resilience)은 ‘다시 돌아오는 경향’,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뜻하는 용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재난안전 분야의 핵심 키워

드로 주목받고 있다. 사전적 의미는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라틴어의 “resiliere” 

또는 “resilio”에서 온 개념으로(Norris et al., 2008; Reid et al., 2013; Bodin 

& Wiman, 2004), 국내에서는 복원력, 탄력성, 회복탄력성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관리 분야에서 회복력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1년 Timmerman(1981)이 

Resilience를 ‘위험한 사건 발생에 따른 피해를 흡수 및 복구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Cutter et al.(2008)은 ‘재난에 반응 및 대

응하고 피해와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재난에 대한 충격 흡수 및 대응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Vugrin et al.(2011)은 회복력을 ‘재난 및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나타난 

시스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및 손상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드는 노력이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역의 역량’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CEER(Multidisciplinary 

Center for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은 ‘사회 조직의 재난위험

을 저감하고, 재해발생시 그 효과를 억눌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며 장래 재

해의 영향을 저감하는 방향의 복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

다(Tierney & Bruneau, 2007). 국내 연구에서는 양기근(2016)은 ‘공동체나 

개인의 재난 취약성을 완화시켜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뿐만 아니라, 재난

이 발생하더라도 재난 발생이전의 수준으로 시스템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힘’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박소연(2016)은 ‘지역, 도시라는 시스템이 자연재난이라

는 외부충격을 받았을 때,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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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대웅(2019)은 

‘재난･위험 등의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시스템에 손상과 피해를 주

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시스템이 흡수･적응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복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위와 같이 다양한 연구에서 정의된 재난 회복

력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재난으로 인한 충격 및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응·대응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복구하고자 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 감소 방안 마련에 있어 회복력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회복력의 유사개념으로 ‘재난 영향을 저감하고 극복하는 

능력’인 대응역량(Coping Capacity)의 개념과 재난피해를 가중시키거나 회복

하기 어렵게 만드는 성질로, 위해 요인에 노출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취약성

(Vulnerability)(김수진, 2020)의 개념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즉, 개인과 공동

체 역량을 의미하는 회복력은 취약성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수진 

외, 2020; 조성윤 외, 2021), 재난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재난 회복력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김수진 외, 2023).

특히 재난 회복력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취약 요인이 무엇인지, 재난 위험

에 대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재난 회복력에 대한 논의는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지속적 시도와 노력에 기반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조성윤 

외, 2021)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재난 회복력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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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기반의 재난위험감소

김수진(2018)은 공동체 기반의 재난위험감소 연구에 있어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1)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에서 재난위험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로 전환

재난에 대한 접근법은 재난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하므로 재난에 대한 접근

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김수진(2018)은 재난 연구에 있어 첫 번째 패러

다임 변화는 재난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취약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재

난사회학에서 위험연구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70~80년대 이루어진 재난사회학은 자연재해 자체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통제가 가능한 변수인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양식의 파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Alexander, 1997). 재난사

회학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위하여 집단 내 개인들 간의 사회갈등을 통제하고 합의

를 도출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Dynes, 1970; Quarantelli, 1987). 

그러나 개인의 선택은 사회경제적·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비판(Simon, 1991)과 함께 재난 또한 단순

한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경제적·정치적 구조에 의해 증폭된 위험, 즉 사회구조

적 취약성에 의한 것이므로(Blaikie et al., 1994; Wisner et al., 2004), 재난

의 이해 방식이 재해중심에서 취약성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재난을 

다루는 방식이 재난관리에서 재난위험관리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UNSDR, 2002). 

특히 재난관리가 재난 발생 이후 상황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De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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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llard, 2008)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재난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발생 이전의 선제적 개입의 중요성(Wamsler, 2004) 또한 재난위험

관리로의 전환 근거를 제공하였다.

(2) 재난위험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에서 재난위험감소(Disaster 

Risk Reduction)으로 전환

재난위험관리는 정부 주도의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다(UNISDR, 2009). 

이에 재난위험감소에 있어 지역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Shaw, 

2012), 관 주도 대응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공동

체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 감소 방안을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UN에서는 효고 액션프레임워크(Hygo Framework 

of Action) 공표를 통하여 재해 경감을 목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조하였다(UNISDR, 2007). 효고 액션프레임워크는 국제사회가 재해위험경

감에 대해 공인한 첫 번째 강령으로, 재해위험경감에 대한 개념을 대중화 시킨 

중요한 국제적 행동지침이다(Tozier de la Poterie and Baudoin, 2015). 

효고 액션프레임워크가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재난위험경감과 관련하여 센

다이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of Disaster Risk Reduction)가 채택되

었다. 센다이프레임워크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부터 지자체 수준

까지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Calkins, 2015). 같은 해 공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또한 17개 목표 중 10개 목표에서 재난위험감소를 언급하고 있으며 목

표 달성을 위해 공동체 기반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UNISD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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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관련 주민조직

1)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의 필요성

재난의 복잡화·대형화 등으로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의 행정력의 한계가 발생

함에 따라 실질적 재난관리의 활동의 주체로서 지역공동체의 역할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드웨

어 중심의 하향식 방식이 적용되었다. 즉, 재난관리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역할 및 책임은 공공부문의 몫으로 간주되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

부문은 재난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재난관리

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나 지역 및 현장 중심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 및 현장 밀착성이 강조되고 있는 재난관리에 있어 지역공동체는 공공부

문이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지역적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구호물품의 효과적 전달 및 대피소 제공 등 구호 과정에서 어려움

이 발생하기도 한다(정미정, 2020). 지역공동체는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

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 또한, 재난관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민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의 기

반이 되므로 재난관리에 있어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중앙집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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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

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적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읍·면·동은 지역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자 주민과 가장 근거리에서 대면하고 생활하는 기초적 행정단위로서, 재난 

현장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복지서비

스의 역할에 치중되어 있으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민방위 업무와 자연재해대

책법에 근거하여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및 시설물자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다만,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 공동의 목표로서 

안전강화를 제시하고 공론화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읍면동 기능의 전환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이에 본 절에서는 읍

면동을 단위로 하여 안전 관련 주민조직을 검토하고자 한다. 



35

2)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2006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민간부분의 방재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

체이며(행정안전부, 2024),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명시하는 구호지

원기관이기도 하다(｢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3). 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

운영할 수 있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전기 복구 업체, 소방설비 공사 업체, 도

로 보수 업체 등의 방재관련 업체, 재난관리사, 지역자율방재사,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2024년 12월 31일 67,757명이 활

동하고 있다(https://www.data.go.kr/)1). 지역자율방재단은 17개 시·도 자

율방재단 연합회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활동 내용

으로는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예방 관련 활동, 교육, 재난발생 시 주민 대피 및 대피소 관리와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 응급복구 등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1) 충청남도에서는 15개 시·군, 208개 읍·면·동에서 5,171명이 활동하고 있음(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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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임무 및 역할

예방

· 재난취약(우려) 시설 안전(급경사지, 간판, 산지, 주변 위험요인 등)예찰·활동 및 
지자체 신고

· 기상 특보 시 취약 시간 대 마을 순찰
· 무더위·한파 쉼터 1:1 매칭 점검(냉난방 시설 작동 여부 등)
· 기타 지자체 필요 사항 등

대비·대응

· 위험지역 출입(재난안전선 설치, 교통안전 유도 등) 통제 지원
· 주민 사전 대피(경로당 등) 활동 지원
· 안전취약계층 방문 등 안부 확인(생필품 배부 등)
· 우기 대비 배수로 및 맨홀 정비(토사, 쓰레기 등 제거)
· 폭설 대비 제설제 사전 살포(이면도로, 골목길 등) 활동
· 기타 지자체 필요 사항 등

복구

· 피해지역 피해복구(수해 잔해물 제거, 가재도구 세척 등) 지원
· 대피소 관리, 구호물자 지원 등 이재민 관리 지원
· 폭설 지역 제설 활동(이면도로 등)
· 피해 신고서 작성 및 피해조사 활동 지원
· 기타 지자체 필요 사항 등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11/autonomousEMA/screen.do)

<표 2-2> 재난관리 단계별 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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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제37조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

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협조·봉사단체로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법적 

보조단체로, 2023년 기준 3,968개 의용소방대에 94,717명의 대원이 활동하

고 있다(소방청, 2024). 의용소방대는 시·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 시·읍 또는 

면 단위에서 구성된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

법)」제2조).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

는 사람 중 의용소방대법 제3조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며, 65세를 

대원의 정년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 지역 소방서의 화재 예방과 화재 진압 등 소방안전 관련 업무를 보조하

는 임무를 지닌다( 「의용소방대법」제7조).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집회와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

한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봉

사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국가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법 제14조), 시·

군·구청장은 임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6조). 또한, 임

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사망 시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법 제17조), 신규대원은 2년 안에 36시간, 2년 경과 대원에 대해서

는 12시간의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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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방범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역별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소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순찰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아왔으나, 비슷한 성격의 자원봉사단체와 

달리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22년 4월 26

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법대법’)」이 제정되었

다. 개별법의 제정은 자율방범대를 법정 단체화하고, 그 설치 및 운영·관리와 

지원 책임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

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

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법」 제2조), 읍·면·동 단위에

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3조).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경찰서

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

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한다(법 제7조).

자율방범대의 활동,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

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4조), 2022년 12월 기준 4,194개의 자

율방범대에서 99,394명이 활동하고 있다(https://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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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은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서 신고하고, 중앙정부·지자체 등의 안전

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리 사회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하는 국민으로, 안전무시 관행 신고와 지자체별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참여함으

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5월 마련되었다. 이후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 조항

을 신설(제66조의4 제3항)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보

안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행정안전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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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통장협의회

이·통장협의회는 지역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아니나 최근 기

초자치단체 및 읍·면·동 수준에서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관

리에 있어 이·통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통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법 시

행령」 제8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역할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이통장은 일반적으로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사항의 전달, 

주민의 전입·전출 확인,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

련 실시, 그 밖의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자율방재단과 같은 재난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재난관리 업

무도 수행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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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1) 관련 정책 분석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며(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2009), 기존 관 중심의 

재난관리방식에서 정부와 개인,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재난관리방식으

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관련 지원사업

이 실시되었다.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안전관련 

정책을 검토한다.

(1) 안전도시 시범사업

2009년 추진된 안전도시 시범사업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과 자원

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역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한 최초의 시도이다. 특히 국가주도의 하향식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표방하며, 안전지킴이, 안전모니터 요원 등 다양

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강조하였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은 각종 생활안전 사고 및 범죄·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

활공간 조성,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성, 재난·재해 예방 등을 통해 서민들이 ‘안

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1개 지자체당 5억원씩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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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를 지원한 사업으로 2009년 9월 시범 사업 선정 및 실시 이후 2010년 

12월 종료되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구성

원들의 자발적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통해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

업으로 9개의 시범 지자체에서 안전증진을 목표로 주민,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안전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였다(안전행정부, 2010).

그러나 정책추진 과정이 관주도로 진행되어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단

발성 사업으로 종료되었으며(나채준, 2014), 기초자치단체를 신청 단위로 한정

함에 따라 지역별 차이의 반영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프로그램이 부족 

및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는 문제가 있다(정지범·김은성, 2010)

(2)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2013년 지역주민·행정의 협업을 통해 생활권 안전을 포괄적으로 확보하는 

국제적 표준 수준의 안심마을 모델 창출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주체

가 되어 지역 내의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안전공동체 운동인 안

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국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이웃과 더불어 안심

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과 국민 공감대형성의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 사

업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으며, 공공의 지

원을 요청하는 양방향 협력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은 2013년 9월 시작하여 2014년 8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공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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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총 10개소의 시범지역에 총 50억원(1개소당 5억원)의 특교세를 지원하여 

실시하였다. 

안심마을의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관리 활동 중심의 안전네트워크와 물

리적 공간에 대한 환경정비 및 시설물 설치 중심의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구성

되며, 안전네트워크 활동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를 발견하고 협

력 및 교육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자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주민주도의 

활동으로 지역순찰, 범죄·교통안전지도 작성, 절개지 및 급경사지 예찰, 주민안

전감시단 운영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안전인프라 사업은 지역주민이 안전하

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기반 시설물을 구축·정비하는 것으로, 산사태 위험 

비탈면 정비, 언덕길 안전 난간대 설치, 보안등 및 반사경 설치,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등의 활동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21).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지역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여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지속 계기를 마련하였다

는 점에서(김은희 외, 2014)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근거법령 및 법정계

획 부재로 인한 지속성의 한계 발생 및 사업완료 후 연계할 수 있는 계획·사업

의 부족, 단발성 사업으로 종료되었다는 한계가 발생하였다(행정안전부, 2021).

(3)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안전·건강도시형)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2005년 8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6가지 시범도시 유형2)으로 운영되었으며, 2010년 도

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재편되어 시행되었다.

2) ① 활력도시형, ② 문화도시형, ③ 환경도시형, ④ 안전·건강도시형, ⑤ 교육·과학도시형, ⑥ 자유

창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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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중 재난안전과 관련된 유형은 안전·건강도시형으로 

이는 다시 ‘건강도시형’, ‘방재안전형’, ‘도시정비형’으로 구분된다(건설교통부, 

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거버넌스 구축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4) 방재마을 시범사업

방재마을 시범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른 재해요인을 분석하여 유형에 따른 특

화된 사업 시행과 민관단체 파트너십에 의한 협외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2008년부터 2014년까

지 진행되었으며, 2014년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과 통

합되었다.

방재마을 시범사업은 구조적 재해예방사업뿐만 아니라 풍수해 예방활동, 지

진피해 경감활동, 침수피해 예방활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같은 비구조적 

재해예방사업까지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이다(소방방재청, 2008). 즉 방재마을 

만들기는 방재도시계획과 주민참여를 결합한 개념으로서 방재도시계획이 구조

적인 각종 시설물 설치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면, 주민참여는 비구조적 내용

을 중심개념으로 한 재난대피훈련과 재난예방활동 등이다(백민호 외, 2010). 

방재마을은 구조적 및 비구조적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전체적인 방재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기존에 추진하던 

방재사업을 통합하여 대상을 마을단위의 지역사업으로 변경한것에 그치고 있

어 지역 주민 중심의 내실 있는 지역안전체계 구축방식으로는 미흡하다는 한계

가 있다(나채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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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읍·면·동 안전협의체 시범사업3)

읍·면·동 안전협의체 시범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

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한 유형이다.

이 사업은 2023년 발표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

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민원·복지위주의 읍

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전기능 강화를 기

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

비가 지원되었다.

1유형은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일상

생활에서 안전 취약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시초기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

를 말한다.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 7. 25.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 22개 지자체

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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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기존단체 간 역할 분담, 활동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
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

기능
계절적 재난 대비 사전 예찰,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쪽방촌·반지하주택 직접 
방문, 지역안전문제 의제 발굴·건의 등 수행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 7. 25.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 22개 
지자체에서 출발.

<표 2-3>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안)

2유형은 1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IoT, AI 등) 활용과 

지역공동체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추가하여 운영

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복지·안전취

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거나, 지역공동체 내의 퇴직공

무원 등을 포함해 인적안전망을 확대·다양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복지자원 연

계·활용을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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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 사례 분석

(1)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 방재체험마을

내륙산간지역에 위치한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 마을은 2006년 7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7명의 인명피해와 49,935백만원의 재산피해,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구원회 외, 2016). 2006년 재난 

피해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며 전국에서 복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가리

산리 마을에서는 피해 극복 사례를 전파함과 동시에 지역활성화를 통해 관광, 

민박, 특산품 판매 등을 기대하여 방재체험캠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초기 사업 계획 시 민관의 의견 차이, 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

함에 따라, 2011년 가리산리 재해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비전을 재정립하고,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라정일, 2017).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마을 주민, 

방재 전문가, 엔지니어가 협업하여 방재체험마을 시설물을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는 지원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

를 구축하며 시설 계획 및 운영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구원회 외, 2016).

가리산리 방재체험마을은 재난발생 이후 마을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

직하여 마을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기적

인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체훈련을 통해 안전 커뮤니티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있

다(구원회·백민호, 2017).

가리산리 방재체험마을은 재난발생 이후 주민 주도로 수해복구사업 및 방재

체험마을 조성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업 초기 행정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민관의 역할분담 및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지 않고, 



48

사업의 가치 및 방향성 설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후 전문가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의 행동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

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집행하며 주민은 사업을 실시하고, 연구자와 행정은 

사업을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방재체험마을이 구축되었고(라정일, 2017), 2014년 

방재마을 우수마을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가리산리 마을의 사례는 재난관리에 있어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재난위험감소 및 재난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시범사업4)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시범사업은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내 유관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안전문제 의제를 발

굴하고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행정안전부, 2024), 읍·면·

동과 지역 실정에 밝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기능 

강화한 것이다.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개최된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전관리 기능 강화분야에서 대전 대덕구, 경북 포항시, 경

남 함암군이 선정되었다.

대전 대덕구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발

굴 및 추진하고, 홀몸어르신 1:1 매칭을 통한 안부확인, 대화 119안전센터 등

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

였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 모니터링, 치유상담 프로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현장에서 지키다 지자체 복지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024. 11. 27.)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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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등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주민들의 안전

망을 강화하였다.

경북 포항시는 침수에 대응한 안전활동을 수행하였는데, 29개 중 16개 읍면

동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별 맞춤형 안전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현장 맞

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 사전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매월 하천붕괴 도시침수 사전대피훈련을 실시하

고 안전대전환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포항형 침수대응 마을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경남 함안군은 이·통장 연합회, 자율방범대, 함안경찰서, 함안소방서 등이 협

업하여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대피 합동훈련, 재난 예방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축제 개최 시 이와 연계하여 안전수칙 캠페인 및 참여형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을 향상하였다. 또한, 군 단위에서 최초로 스마

트 마을방송을 구축하였으며 재난예방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3) 일본 자주방재조직(⾃主防災組織)

자주방재조직(⾃主防災組織)은 일본의 재난관리체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주방재조직은 행정이 주가 되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 상호부조의 정신의 공식화 및 권한 부여를 위해 설계된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재난관리의 핵심 개념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는 

자조(⾃助), 공적 구호 및 지원을 의미하는 공조(共助), 지역공동체가 서로를 돕

는 공조(公助)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주방재조직은 지역공

동체가 서로를 돕는 공조(公助)를 실현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総務省 消防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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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난안전 관련 최상위 법령인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은 

재난대응을 위한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재난관리 단계(예

방, 응급, 복구·부흥)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의 명시 뿐만 아

니라 관과 민 등 관련 주체가 연계하며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인데(박창열·장미홍, 2018), 「재해대책기본법」제2조의2 제2호에서 자주방재

조직을 ‘주민의 인보협동(隣保協同) 정신에 기반한 자발적인 방재조직’으로 명

시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주방재조직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総務省消防庁, 2024).

자주방재조직의 역할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상시

는 방재 관련 지식의 전파, 인식 개선 활동, 지역의 재난 위험 요소 파악, 훈련, 

자재 및 장비의 정비, 그리고 재난발생 시 대피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정보 수

집 및 전달, 초기 재난 대응, 구호, 피난 유도, 대피소 운영, 급식 및 급수 활동 

등 재난현장에서 초동대응 활동을 수행한다(総務省消防庁, 2024). 자주방재조직은 

기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결성하며, 2024년 4월 기준 전국 46,436,38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세대의 85.4%가 자주방재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内閣府, 

2025).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주방재조직의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다.5) 

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미야기현 센다이시 후쿠즈미초 마을회(宮城県 仙台市 福住町 町内会)에서는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재난취약계층을 ‘중요 지원 대상자’로 지정하여 누구나 

5) 総務省 消防庁. 2024. ⾃主防災組織の⼿引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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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와 명부를 작성하는 ‘중요 지원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상시에는 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명부는 없었으나 평소 안부 확인에 대한 활동으로 마을 리

더들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음에 따라 30분만에 

지원 대상자 전원의 안부를 확인하였다.

나가노현 하쿠바무라 호리노우치구 자주방재조직(⾧野県 ⽩⾺村 堀之内区 

⾃主防災組織)은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재해 시 상호 지원 맵’을 

작성하고 있다. 이는 지원 대상자와 지원자를 1대 1로 연결하여 지도에 표시하

고, 재난 발생 시 역할을 사전에 정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2014년 지진 발

생 시 안부 확인 및 대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었다.

② 대피소 운영 사례

미에현 쓰시 미나미가오카지구 자주방재협의회(三重県 津市 南が丘地区 ⾃主

防災協議会)에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초·중학교와 행정이 함께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은 지역 축제 및 학교 축제 

시 지역주민-학교-행정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반복적 훈련을 통해 스스로 대

비하는 자조(⾃助)의 정신을 확산하고 있다.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신바시초나이카이 자주방재회(宮城県 ⽯巻市 新橋町

内会⾃主防災会)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 전 자주방재회를 설립하여 대

피소 설치 및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수용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피소에 몰리며 물, 음

식, 연료 등이 부족했으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난상황에 적절한 대

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령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 시 활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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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적어지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③ 인재 육성 사례

미야기현 센다이시(宮城県 仙台市)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역 자주방재

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 할 ‘센다이시 지역방재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교육 기획과 운영은 전문 지식을 갖춘 기존의 지역방재리더가 진행한다.

도교도 고쿠분지시(東京都 国分寺市)에서는 1978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방재마을만들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행정에서 제시하는 방재 

대책과 같은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구호, 소화, 위험지역 지도 만들기, 피난소 

운영 등과 같은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육 수료 후에 희망자는 

시민방재추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주도형 재난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福岡県 北九州市)에서는 새로운 지역 방재 활동의 주

체 양성을 위하여 시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방재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방재 인재육성사업(みんな de Bousai 

⼈材育成事業)’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큐슈시립대학과 협력하여 지역방재 관련 

정규 과목을 개설하여 공무원과 교수가 함께 강의하도록 하여 강좌 이수 학생

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여 지역의 방재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젊은층이자 외부인인 대학생이 회의 및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새

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민과 학생 간의 유대 강화, 기존 

주민들의 방재 활동 참여 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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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블록 캡틴(Block Captain)6)

블록 캡틴 프로그램(Block Captain Program)은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안전, 

소통, 시민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마을방범대(Neighborhood Watch)

활동 및 재난 대비 활동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이는 지역사회 재난 대비 및 비

상 상황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 기반의 시스템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비상 상황 시 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여 보다 응집력 있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블록 캡틴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

통 및 조직력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에서 정보 공유를 위한 소

통의 노력을 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을 ‘블록 캡틴’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블록 

주민들의 상황 파악, 재건을 위한 소통, 계획 및 조직 과정에서 주민과 지원자

들의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2017년 소노마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에 있어 블록 캡틴이 지방자치단체 대응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대피 

및 산불 진화 이후 잔해 제거 및 재건 등에 있어 지역공동체가 기반이 되어 행

정과 외부 지원가들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Gore, 2019). 블록 캡틴은 

직접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나, 평상시 이웃간 연락망을 구성하

고 관리하며, 지역 경찰 및 소방서와 협력하여 교육·훈련을 주관한다. 또한, 재

난안전에 대한 정보 중계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 신속한 정보 전달과 민과 관의 

대응에 있어 정보공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재난 발생 시 블록 캡틴은 이웃 연락처 목록(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유

6) 미국 필라델피아 홈페이지(https://www.phila.gov/services/trash-recycling-city-upkeep

/become-a-block-captain/), NWACA(2018), City of Albany(2021)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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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비상 상황이나 중요한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비상 운영 센터

(EOC)에서 얻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주민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EOC에 제공하여 응급 구조대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지역사회 대비를 장려하며, 이웃 내의 자원(의료 훈련을 받은 사람, CERT 회

원, 발전기 소유자 등)을 파악하여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블록 캡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블록 단위의 주민들이 취약계층을 확인

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재난 대응력을 강화시키며, 지

역사회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민과 관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향상되며, 지역 전반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5) 시사점

위의 사례는 재난관리에 있어 지역공동체가 핵심 주체로 기능할 때 재난관리

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각 사례에서 나타난 

공동적인 특징은 인적 측면, 제도적 측면, 협력체계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적역량의 측면에서 볼 때 주민주도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이다. 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주민이 재난관리의 주체

가 되며,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

하는 지역 기반의 리더십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재난

관리활동을 수행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 리더를 중심으로 활

동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때 행정에서는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통하

여 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실효적 활동을 위한 훈련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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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정에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가리산리 마을의 사례에서는 행정에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행정, 전문가가 협업하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읍면

동 안전협의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에서도 행정에서 법·조례를 통하여 거버넌스 운영을 명시

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에서는 이에 대

한 지원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민간·행정·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이다. 각 사례를 보면 지역주

민(지역 내 자원봉사단체 포함), 행정(지자체 및 소방·경찰 등의 유관기관), 전

문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훈련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는 행정 중심의 일방적 체계가 

아닌 주민과 전문가, 행정 간 상호작용형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공동체가 핵심 주체로 기

능할 때 재난위험요인 감소를 포함한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히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인력 양성 등의 인적 역량 강화와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때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을 가능케 하

여 회복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

한 재난위험경감 모델은 주민 주도·행정 지원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

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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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 감소방안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재난 이후 지역사

회 회복력 강화 측면에서 지역공동체의 활용과 지역공동체와 회복력에 초점을 

둔 이론적 고찰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재난 이후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공동체 정책에 관해 연구한 최준규(2022)의 

연구를 살펴보면, 재난 접근법에 따라 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 사례를 통하여 재난에 

대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복원이라는 확장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창진(2021)은 위기를 대응·복원하는 지방정부의 재난 회복탄력성을 제고하

고자 지역공동체를 초점으로 하여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과 재난 회복 

탄력성 간의 영향관계 및 인과관계의 분석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에 있어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의 중

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고, 지방정부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의 측

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동체를 활용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이영욱 외(2020)는 재난복구와 관련하

여 공동체를 통한 복구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복구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구사

업의 국가의존도를 완화하는 것과 지역공동체를 통한 재난구호 영역 확대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수진 외(2023)의 연구 또한 폭염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실상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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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관련 시설 제공이 아니라, 폭염기 동안 상시 안부

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인력과 연결해 주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취약지역 공동체 주도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돌봄공동체를 형성한 성공 사례를 통해 공동체 기반 접

근법이 기후변화 위험을 감소하는데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체 참여

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도달 전 단계까지 공공부문의 지원이 중요함을 제시하

였다.

한편, 재난 취약성을 극복하고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중요

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양기근(2016)은 재난 취약성과 복원력 개념의 상호

보완 되어야 하는 통합된 논의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의 개인과 집단적 수준의 

인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자본을 중심으로 재난 취약성을 제시하고 복원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와 재난 회복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김창진 외(2020)은 재난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

을 통하여 회복력의 우선 요인으로 법률(조례), 주민참여, 지방정부-공동체 신

뢰, 지원제도를 도출하여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회복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

의 조례의 수정·보완 및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재난 이후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최준규(2022)
· 연구목적: 재난 이후 지역사

회 복원을 위한 공동체 정책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재난과 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
· 재난 이후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공

동체 정책 활용 방안

<표 2-4> 선행연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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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방안 제시

2

· 과제명: 지방정부의 지역공
동체 활용 역량이 재난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연구자(년도): 김창진(2021)
· 연구목적: 지방정부 지역공

동체 활용 역량과 재난 회복 
탄력성 간의 영향관계 및 인
과관계 분석

· 관련문헌 검토
· 통계자료 분석
· 패널회귀분석

· 재난 회복탄력성에 있어 지역공동
체 활용 역량의 중요성 검증

· 지방정부의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을 측정 개념 및 방법 제시

· 지역공동체 활용의 중요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시

3

· 과제명: 재난피해지역 내 지
역사회기반 공동체 회복 프
로그램 사례 연구

· 연구자(년도): 이영욱 외(20
20)

· 연구목적: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갈등완화 프로그램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문헌조사
· 정책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조사

· 지역사회기반 재난피해회복 관련 
국외동향 분석

· 국내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사례 분석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지원 및 운

영 방식 제안

4

· 과제명: 도시취약지역 공동
체 기반의 재난위험 감소 방
안

· 연구자(년도): 김수진 외(20
23)

· 연구목적: 도시재생법상 건
축규제완화 제도의 실효성
을 판단하여 작동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정책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조사
· 관계자 인터뷰 

· 폭염 중심 사례 분석을 통한 주거취
약지역 거주민의 위험 감소 방안 제
안

·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특성과 공간 특성에 따른 
대책 적용 필요 제안

5

· 과제명: 재난 취약성 극복과 
복원력 향상 방안

· 연구자(년도): 양기근(2016)
· 연구목적: 재난안전취약계층

의 회복탄력성의 우선요인을 
도출하여 회복탄력성 제고 
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정책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조사

· 재난취약성과 복원력에 대한 이론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정립

· 재난 취약성 극복과 복원력 향상 방
안을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 사회
적 자본, 제도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제시

6
· 과제명: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회복탄력성 우선순위 
· 문헌조사
· 전문가 AHP분석

·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
한 법령(조례)의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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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대응 및 사후 복구 중심에서 예방 및 대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과 민간 역량 중 특히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재난의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관리 전반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면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재난위험경감을 통한 피해 저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도출
· 연구자(년도): 김창진 외(20

20)
· 연구목적:  재난취약성과 복

원력의 개념적 통합분석틀에 
의거하여 우리 사회의 개인
과 집단적 수준의 인적, 경제
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자본을 중심으로 재난취약성
을 제시하고 복원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지역 사회 내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시행에 있어 활발한 
주민참여와 지방정부-공동체의 신
뢰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 필요

본 연구

· 과제명: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충청남도 재난위험 감
소 방안 연구

· 연구목적: 재난관리 과정에
서 지역공동체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
안 제시하고, 기운영중인 
‘충남 SAFEZONE’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한 전략방안 제
시

· 문헌조사
· 사례조사
· 관계자 인터뷰 
· 전문가 FGI

· 충남 재난 유형 및 피해 현황
· 국내외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재난 

대응 및 위험 감소의 이론적 고찰
· 국내외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 대응 

사례 분석
· 충남 지역공동체 재난대응 역량 분

석
·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난 대응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 제안
· 효과적인 지역공동체 활용을 위한 

협력 모델 및 실행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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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 있어 지역공동체 활용의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재난 발생 이후 지역공동체의 역할 및 회복력 강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재난관리 여건에 부합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분

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또한, 

또한, 기존 연구들이 일반적인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환경과 정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관리 모델

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와 그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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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극한호우, 대형 화재,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재난발생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관 주도의 대응역량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 민간의 

참여, 특히 지역 단위의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UN에서는 

2005년부터 지역사회 기반의 재난경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서도 2009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관련 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에 더

하여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법적 기반을 토대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민관협력계획과 활동방안 수립을 통하여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에 있어 민간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김소연 

외, 2020), 시민들을 재난 대응의 주체가 아닌 국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

동적 존재로 보고 있다(김동훈, 2020).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공

동체 등 민간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수없이 강조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앞에 놓는 듯 하지만 실제

로 이의 실현을 위한 변화는 미약한 실정이다(이창길, 2022).

그러나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재난의 효과적 예방 및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리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리방식에 대한 필요성

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재난회복력’이다. 특히 

재난 피해 극복, 위험요인의 발굴 및 제거, 사회적 충격의 극복, 지역의 성장동

력 확보 및 단순히 재난 발생 전으로의 복구가 아니라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공동체 기반 재난회복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코

로나19 및 대형 산불 등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에 대응에서 지역공동체의 참여 

및 지역단위의 봉사단체에서의 재난 예방 활동 등의 사례를 통하여 재난의 효

율적 예방 및 대응,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상기후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재난피해가 반복

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하여 도민이 함께 하는 충남 

SAFEZONE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재난 발생 시 직접적 당사자임

과 동시에 최일선에서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이 가능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

나, 충남의 지역별 특성 및 지역공동체의 역량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관 주도의 사업 수행으로 인해 적극적·지속적 참여를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

는 한계가 있다. 국내외 사례의 검토 결과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사업이 

수행될 때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리산리 마을의 사례의 경우 초기에는 관 주도로 진행되었으나, 사업 진행에 

따라 주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은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청남도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은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형태의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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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재난발생 및 피해현황 분석

1) 충청남도 자연재난 피해 현황

최근 발생하는 자연재난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2024)에 따르면 2023년 연평균 기온이 13.7℃로 

평년보다 1.2℃ 높아 1973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재난의 대형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피

해액 및 복구비 현황을 보더라도 2020년,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피해액과 

복구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재난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행정

안전부, 2024). 특히 과거와 달리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 또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국적 추세와 동일하게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전체 피

해액의 95.1%), 2023년은 기존에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던 우박, 한파, 냉해·

동해, 폭염 피해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 방안의 모

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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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호우 1,726,145 49,56089,485,462 3,424,101 61,422,459 178,947,892 335,055,619

대설 264,626 -　 -　 200 713,109 92,002 1,069,937

태풍 9,591 5,653,282 896,670 -　 198,322 397,439 7,155,304

태풍·호우 395,346 -　 - -　 -　 -　 395,346

우박 - -　 　 -　 　- 81,263 81,263

한파 - -　 　- 　- 　- 2,371,730 2,371,730

냉해·동해 - -　 　 -　 -　 6,112,391 6,112,391

폭염 　- -　 -　 -　 -　 48,828 48,828

합계 2,395,708 5,702,84290,382,132 3,424,301 62,333,890 188,051,545 352,290,418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1> 최근 6년간 원인별 충남 자연재해 피해액(2018~2023)
(단위: 천원)

연도별로 볼 때 2018년도 충청남도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2,395,708천원

으로 5세대 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폭염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2018년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한 첫 해로, 최고

기온이 41.0℃(강원도 홍천군)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폭염 피해가 발생하였으

며, 충남의 경우도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

(천원)
피해복구액

(천원)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세대 명

전체 2 2 5 9 2,395,708 4,094,659

태풍 9,591 10,500 

호우 2 4 1,726,145 2,178,104 

대설 264,626 104,442 

태풍･호우 3 5 395,346 1,596,717 

폭염 2 2 204,896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2> 2018년 충남 자연재난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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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충남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5,702,842천원으로 32세대 6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3명 중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도 2명이 포함

되었다. 피해복구액의 경우 재산피해액의 약 45배가 발생하였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

(천원)
피해복구액

(천원)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세대 명

전체 21 3 18 32 60 5,702,842 261,699,331

태풍 4 1 3 32 60 5,653,282 239,406,646 

호우 49,560 71,265 

풍랑･강풍 22,221,420 

폭염 17 2 15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3> 2019년 충남 자연재난 피해 현황

2020년도 충남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90,382,132천원으로 1,308세대 

1,95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총 4명이 발생하였다. 특히 

2020년은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하며 홍수, 산사태로 전국 38개 시군구가 특

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충남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큰 피해액과 복구액이 발생

하였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

(천원)
피해복구액

(천원)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세대 명

전체 4 1/1 2 1,308 1,958 90,382,132 369,743,776

태풍 12 29 896,670 35,804,220 

호우 4 1/1 2 1,296 1,929 89,485,462 333,939,556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4> 2020년 충남 자연재난 피해 현황

2021년도 충남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3,424,301천원으로 12세대 2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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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가 

3명 발생하였으며, 과거와 달리 대설, 한파, 우박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비

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

(천원)
피해복구액

(천원)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세대 명

전체 3 3 12 21 3,424,301 10,526,254

태풍 　 5,161,000 

호우 12 21 3,424,101 3,756,171 

대설 200 91,500 

한파 391,638 

우박 12,457 

폭염 3 3 1,113,488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5> 2021년 충남 자연재난 피해 현황

2022년도 충남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62,333,890천원으로 215세대 323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사망, 부상자를 포함하여 폭염으로 인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022년은 태풍 힌남노 발생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로, 충남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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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

(천원)
피해복구액

(천원)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세대 명

전체 3 2 1 215 323 62,333,890 209,658,637

태풍 198,322 4,795,381 

호우 1 1 215 323 61,422,459 204,636,756 

대설 713,109 208,000 

풍랑·강풍 18,500 

폭염 2 2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6> 2022년 충남 자연재난 피해 현황

2023년도 충남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156,001,565천원으로 709세대 

1,42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재산피해는 약 150%증

가하였으며, 피해복구액은 재산피해액에 비해 두 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

(천원)
피해복구액

(천원)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세대 명

전체 7 5 2 156,001,565 410,142,266

태풍 1 1 9 12 238,690 512,766

호우 4 3 1 700 1,417 155,599,836 399,642,368

대설 92,002 19,132

한파 12,411 2,698,500

냉해·동해 58,626 7,213,000

폭염 2 2 56,500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7> 2023년 충남 자연재난 피해 현황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재난은 해마다 지속되고 있으나 자연재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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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피해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재난유형별로 호우

의 경우 해마다 지속적으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재민 발생을 동

반하는 경우가 잦으며, 대설의 경우 발생빈도는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강풍과 대설의 경우 재산피

해액에 대비 피해복구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반면, 태풍과 호우의 경

우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액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큰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관리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사망)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타 높게 나타나

고 있는 점은 관리의 필요성이 특히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재난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피해액 규모가 큰 태풍과 호우 등의 경우 재해저감을 위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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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별 자연재난 피해 현황

2018년 시·군별 자연재난 피해를 살펴보면 서산시와 금산군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부여군과 서천군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이재

민이 발생하였다. 특히,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호우피해의 90.6%가 공주시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호우, 태풍의 영향을 받았

으며, 금산군과 천안시의 경우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천원)

폭염 호우 태풍･호우
태풍 호우 대설 태풍･호우

사망 부상 세대 명 세대 명

계 2 2 4 3 5 9,591 1,726,145 264,626 395,346 

천안시 9,591 81,609 1,195 900

공주시 1,564,426

보령시 194,348

아산시 1,800

서산시 1

논산시 11,997 2,180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1 900 263,431

부여군 2 4 2 4 56,841 56,841

서천군 1 1 133,855

청양군 6,322 6,322

홍성군 

<표 3-8> 2018년 시군별 자연재난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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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전 시·군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인명피해 4명, 이재민도 60명이 발생하였다. 태풍으로 인한 재

산피해는 태안군이 2,369,144천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접한 지역

인 서산시 773,537천원, 홍성군 684,638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2019년은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던 해로 충

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서산시 지역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17명이 발생하였는데, 서산시와 부여군에서 각각 사망자가 1명씩 

발생하였고, 홍성군에서 1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천원)

폭염 호우 태풍･호우
태풍 호우 대설 태풍･호우

사망 부상 세대 명 세대 명

예산군 1,350

태안군 900 900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천원)

태풍 폭염 태풍
태풍 호우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세대 명

계 1 3 2 15 32 60 5,653,282 49,560

천안시 10 20 441,321 1,800

공주시 71,768 1,650

보령시 1 2 6 11 335,292

아산시 2 6 131,066 42,000

서산시 1 2 3 773,537

<표 3-9> 2019년 시군별 자연재난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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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호우로 인해 89,485,462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를 포함한 인명피해 4명, 이재민도 1,296세대 1,929명이 발생하였다. 특히 

2020년은 6월 24일부터 8월 16까지 54일간 이어진 장마로 전국에서 호우피

해가 발생하였는데, 충남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등의 순으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재민 또한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예산군에서 발생이 

많았다.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의 경우 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은 없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태안군의 경우 유일하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호우로 인한 피해액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천원)

태풍 폭염 태풍
태풍 호우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세대 명

논산시 70,610

계룡시 

당진시 1 40,152

금산군 42,258

부여군 1 1 1 143,344 4,110

서천군 1,056

청양군 43,844

홍성군 15 2 3 684,638

예산군 1 2 505,252

태안군 8 14 2,369,144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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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호우로 인해 3,424,101천원과 금산군에서 대설로 인한 200천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2세대 2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은 자연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

며,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볼 때 전체 재산피해액의 3분의 1이 홍성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천원)

호우 태풍 호우
태풍 호우

사망 부상 세대 명 세대 명

계 2 2 12 29 1,296 1,929 896,670 89,485,462 

천안시 1 2 1 3 557 790 48,429 23,790,185

공주시 1 5 330 986,554

보령시 7,852 1,053,253

아산시 1 2 5 571 766 250,031 20,816,595

서산시 131,669 1,114,453

논산시 13,086 2,086,809

계룡시 1 1 662,589

당진시 1 1 30,761 795,707

금산군 104 260 63,971 16,321,752

부여군 2,175 444,007

서천군 1 1 122,598

청양군 30,060 192,085

홍성군 2 6 16,658 1,874,396

예산군 61 106 187,859 19,146,515

태안군 6 14 113,789 77,964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10> 2020년 시군별 자연재난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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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태풍, 호우,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호우로 인한 피해

가 61,422,459천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지역별로는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서산시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재민 또한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2022년에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서산시와 논산시에서 

각 1명씩 총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천원)

폭염 호우
호우 대설

사망 부상 세대 명

계 3 12 21 3,424,101 200 

천안시 6 9 45,314

공주시 1 943,441

보령시 23,609

아산시 5 11 206,646

서산시 740,571

논산시 1 1 2,000

계룡시 

당진시 289,359

금산군 27,810 200

부여군 1

서천군 1

청양군 

홍성군 1,143,333

예산군 

태안군 2,018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11> 2021년 시군별 자연재난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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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태풍, 호우,냉해동해, 한파,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호우로 인한 피해가 155,599,836천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지역별로는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재

민 또한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논산시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과거에는 재산피해가 집계되지 않았던 냉해·동해에서 6개

의 지자체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천원)

호우 폭염 호우
태풍 호우 대설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세대 명

계 1 2 215 323 198,322 61,422,459 713,109 

천안시 1 1 2,269

공주시 1 1 7,663 1,234,519 5,230

보령시 13 26 4,694,449 163,121

아산시 3 6 52,672 6,000

서산시 1 4 6 1,130 2,410,161

논산시 1 3 3 56,242

계룡시 

당진시 1 2 105,858

금산군 9,496 32,074

부여군 1 149 204 69,774 26,436,141

서천군 540,413

청양군 36 66 23,724 25,144,081

홍성군 2 3 21,484 941,781

예산군 405

태안군 2 5 12,379 358,479 4,345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12> 2022년 시군별 자연재난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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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명피해 이재민 재산피해액(천원)

호우 태풍 폭염 호우 태풍
태풍 호우 냉해동해 한파 대설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세대 명 세대 명

계 3 1 1 2 700 1,417 9 12 238,690 155,599,836 58,626 12,411 92,002

천안시 1 23 37 2,029,082

공주시 376 803 7 9 118,308 55,500,963 8,717

보령시 70 124 77 7,499,963 2,808

아산시 6 9 5,356 67,006

서산시 3 5 1,430 432,127

논산시 2 53 114 11,978 17,404,112 12,411 12,411

계룡시 1 1 8,423 580,648

당진시 1 2 1,440 645,338

금산군 22 48 2 3 42,131 4,782,213

부여군 1 69 126 17,786 24,412,324 32,448

서천군 2 13 22 1,592,073

청양군 1 45 101 27,675 35,077,147 2,013

홍성군 1 1 1,672 1,205,725 229 49,353

예산군 15 18 2,414 4,341,940

태안군 2 6 29,175 42,649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safekorea.go.kr)

<표 3-13> 2023년 시군별 자연재난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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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 지역공동체 현황

1) 충청남도 안전 관련 단체 현황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재난관리 역량 분석을 위하여 충청남도 

안전 관련 단체를 검토하였다. 안전 관련 단체는 제2장에서 제시한 지역자율방

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7)

충청남도 지역자율방재단은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

례」 및 각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은 5,171명(2025년 6월 기준, 충청남도 내부자

료)이며, 지역의 재난위험요인 사전 예찰 활동, 위험지역 사전 통제, 주민대피 

지원, 수해피해지역 응급 복구 등의 방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천안시 892 아산시 285 계룡시 120 부여군 599 홍성군 290

공주시 398 서산시 257 당진시 361 서천군 177 예산군 328

보령시 480 논산시 314 금산군 223 청양군 180 태안군 267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3-14> 충청남도 지역자율방재단 시·군별 현황(2025년 6월 기준)
(단위: 명)

7) 안전보안관은 2025년 2월 기준 총 756명이 활동하고 있으나(충청남도 내부자료),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등을 위촉기준으로 하고 있어 타 안전 관련 단체의 인원과 중복되므로 제외하고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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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는 설치·명칭·구역·조직·임명·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충청

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구분 일반대(대수) 일반대(정원) 지역대(대수) 지역대(정원) 전담대(대수) 전담대(정원)

천안동남소방서 16 470 4 80 2 60

천안서북소방서 10 410 5 100 0 0

공주소방서 17 520 0 0 1 30

보령소방서 17 480 13 260 6 180

아산소방서 19 570 2 50 4 120

서산소방서 15 450 3 60 4 120

논산소방서 16 520 0 0 7 210

계룡소방서 4 140 0 0 0 0

당진소방서 15 470 1 20 7 210

금산소방서 16 420 3 60 4 120

부여소방서 24 600 2 40 8 240

서천소방서 18 520 4 80 5 150

청양소방서 14 360 0 0 6 180

홍성소방서 17 480 1 20 5 150

예산소방서 14 420 7 140 6 180

태안소방서 14 420 0 0 2 60

자료: 공동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15032215/fileData.do)

<표 3-1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현황(2024년 1월 기준)

의용소방대는 화재 업무 보조, 구조·구급,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4년 32,362건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역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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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화재 구조,구급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예방
업무의
보조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건 32,362 1,429 222 1,217 8,232 3,799 9,559 7,904

인원 163,800 9,068 1,676 3,218 31,225 24,788 45,871 47,954

자료: 소방청. 2025. 2025 소방청 통계연보.

<표 3-1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활동 현황(2024년)
(단위: 건)

자율방범대는 충청남도 자율방범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1개 연합회, 17개 연합대, 229개 지대에 6,393명(2024년 

10월 기준)이 활동하고 있다(고승희, 2025).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와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그 밖의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통장은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민과 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

정 및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 이·통장의 역할이 강조되

고 있다.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208개 읍·면·동의 5,907개 리·통장이 활동하

고 있으며, 2024년부터 충남 SAFEZONE이 구축 및 가동됨에 따라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예찰활동, 안전파트너 지원, 대피소 관리 등 재난안

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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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읍면동 리,통
거주현황

가구(세대) 주민(명)

15개 208 5,907 1,036,772 2,095,745 

천안시 31 1,217 312,729 660,147 

공주시 16 396 53,118 101,105 

보령시 16 365 49,173 93,541 

아산시 17 599 156,972 337,415 

서산시 15 379 76,453 155,657 

논산시 15 499 57,284 108,530 

계룡시 4 106 19,434 46,175 

당진시 14 286 85,456 172,064 

금산군 10 260 28,368 48,686 

부여군 16 437 32,567 60,548 

서천군 13 314 26,385 48,070 

청양군 10 183 16,766 29,558 

홍성군 11 353 47,499 94,995 

예산군 12 324 41,234 79,299 

태안군 8 189 33,334 59,955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3-17> 충청남도 시군별 거주현황(2025. 4.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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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 SAFEZONE 구축 현황

지역공동체 기반의 충청남도 재난위험 감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청남

도에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충남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인 ‘충남 

SAFEZONE’의 구축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충청남도는 최근 10년간(2013~2024) 자연재난의 발생빈도 및 피해가 증가

하고 있고, 일부 시·군은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기존의 재난관리 방식

이 아닌 새로운 재난관리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 체계인 ‘충남 SAFEZONE’을 구축하였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재

난의 양상을 볼 때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

피가 요구됨에 비하여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에 충남 SAFEZONE에서는 안전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주민 대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대피 훈련, 마을대피소 운영·관리, 주민대피시스템 가동 등의 활

동을 공무원,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이 협업하여 활동하는 도민 참여 기반의 

사업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① 안전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주민대피 지원체계 구축

각 읍·면·동별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확인하여 공무원, 자율방

재단, 이·통장, 주민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가 마을 순찰, 대피소 점검, 취약

계층 관리, 주민대피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각 마을별 시·군청 또는 읍면

동 공무원을 재난 대피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1마을 1책임 공무원의 전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파트너의 임무는 하천 지장물 제거, 배수로 

정비, 산사태·하천범람 등 위험지역 점검, 대피소 점검, 취약계층 정기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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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대피방법 안내 및 재난발생 시 대피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표 3-18> 충청남도 시군별 취약계층 및 안전파트너 현황(2025. 5. 9. 기준)

구분

취약계층(명) 안전파트너(명)

계 고령자
1~2인
가구

거동
불편자

기타 계 공무원
자율

방재단
이장 주민 기타

총계 14,478 2,850 896 10,595 137 7,884 1,572 1,754 4,036 272 250 

천안 301 31 16 254 　 1,061 138 848 64 　 11 

공주 360 66 70 195 29 522 90 114 236 60 22 

보령 2,086 686 324 1,030 46 747 263 78 363 28 15 

아산 640 184 74 382 　 625 61 24 525 　 15 

서산 1,582 780 7 794 1 570 188 5 377 　 　

논산 723 273 183 267 　 831 299 151 355 26 　

계룡 57 　 49 8 　 102 2 　 100 　 　

당진 3,044 355 　 2,689 　 371 32 36 285 　 18 

금산 921 12 17 892 　 423 148 203 37 35 　

부여 369 174 29 166 　 473 16 20 437 　 　

서천 574 119 12 421 22 377 62 - 315 　 　

청양 324 22 　  302 　 379 42 145 183 　 9 

홍성 410 95 9 302 4 295 30 　 264 　 1 

예산 2,895 18 98 2,761 18 789 139 130 306 55 159 

태안 192 35 8 132 17 319 62 　 189 68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2025년 9월 기준 시군별 인구수 대비 취약계층 수는 예산군이 3.65%로 가

장 높았으며, 이어 보령시(2.23%), 금산군(1.89%), 당진시(1.77%), 서천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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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1.10%), 서산시(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파트너 수는 

총 7,884명이며, 시군별 취약계층 수 대비 안전파트너 수는 천안시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룡시(179%), 태안군(166%), 공주시(145%), 부여군

(128%), 청양군(1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당진시가 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군
인구수
(명)

취약계층
(명)

시군별 인구 대비
취약계층(%)

안전파트너
(명)

취약계층 대비 
안전파트너(%)

천안시 660,147 301 0.05% 1,061 352%

공주시 46,175 57 0.12% 102 179%

보령시 337,415 640 0.19% 625 98%

아산시 59,955 192 0.32% 319 166%

서산시 101,105 360 0.36% 522 145%

논산시 94,995 410 0.43% 295 72%

계룡시 60,548 369 0.61% 473 128%

당진시 108,530 723 0.67% 831 115%

금산군 155,657 1,582 1.02% 570 36%

부여군 29,558 324 1.10% 379 117%

서천군 48,070 574 1.19% 377 66%

청양군 172,064 3,044 1.77% 371 12%

홍성군 48,686 921 1.89% 423 46%

예산군 93,541 2,086 2.23% 747 36%

태안군 79,299 2,895 3.65% 789 27%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3-19>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 대비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대비 안전파트너

안전파트너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율방재단 경비8)로 지원하고 있다. 자

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각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경비를 지

8) 2025년 시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등 예산: 10억원(도 3, 시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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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수 있음에 따라 경비지급을 위하여 안전파트너는 모두 자율방재단을 가입

하도록 하고 있다.

② 마을 대상 주민대피 훈련

마을 대상 주민대피 훈련은 재난발생 시 행동지침 및 대피경로·대피소 숙지 

등을 위한 마을 대상 주민대피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

된 것으로, 특히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대피훈련은 

준비단계부터 대피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실제 대피를 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주민대피 훈련은 우기 전 마을별로 최소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 판단, 대피로 구성된 3단계 행동요령에 따라 실시하는데, 준비단계에서

는 안전파트너,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현황 파악 및 대피 시설·경로 등 

계획 마련, 주민대상 교육·훈련 실시하며, 판단 단계에서는 징후 포착 등 위험

상황을 인지하여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한다. 대피단계에서는 스마트마을방송, 

엠프 등을 동원한 대피 안내 및 실제 대피를 실시한다.

③ 마을대피소 운영·관리

마을대피소는 기존 대피소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마을대피소로 지정하여 안전파트너를 대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주민들이 마을대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

리기금을 활용하여 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 배달강좌 등을 마을회관에서 운영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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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총 6,164개 마을대피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3,070개소. 49.8%)과 마을회관(2,866개소, 46.5%)이 마을대피소로 주로 활

용되고 있다.

시군
마을대피소(개소)

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

15개 6,164 117 2,866 3,070 111 

천안시 1,217 21 560 561 75 

공주시 434 2 69 358 5 

보령시 384 1 71 311 1 

아산시 599 22 238 331 8 

서산시 382 　- 225 155 2 

논산시 506 　- 138 368 - 　

계룡시 106 　- 99 7 　- 

당진시 330 4 232 92 2 

금산군 272 4 　 260 8 

부여군 467 - 165 302 - 

서천군 349 8 242 94 5 

청양군 253 1 68 180 4 

홍성군 352 3 314 35 　- 

예산군 324 51 264 8 1 

태안군 189 　- 181 8 -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3-20> 충청남도 시군별 마을대피소 현황(2025. 5. 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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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지역안전에 대한 인식 및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

는 SAFEZONE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은 연구의 예산 및 기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2025년 7월 집중호우

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중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이·통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전반적 재난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서산시와 아산시 모두 응답자의 약 60% 이상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

하여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안전감을 나타냈다. 서산시의 경우 ‘비교적 안전

하다’는 응답이 57.4%,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나 전체의 

61.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산시 역시 ‘비교적 안전

하다’(55.0%), ‘매우 안전하다’(6.8%)를 합산한 긍정 비율이 61.8%로 서산시

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당진시(당진2동)의 경우 긍정 응답은 46.7%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이 전무하여 안전 인식의 확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 인식 비율을 살펴보면 서산시와 아산시는 각각 38.5%, 38.2%로 유사

한 수준을 보였으나 당진시는 부정 응답이 53.4%로 긍정 응답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당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을 

의미하며 지역 내 특정 위험요소 또는 생활권 단위 취약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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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서산시

계
17

(11.5%)
40

(27.0%)
85

(57.4%)
6

(4.1%)

지곡면
1

(4.5%)
6

(27.3%)
15

(68.2%)
0

(0.0%)

성연면
5

(20.0%)
10

(40.0%)
10

(40.0%)
0

(0.0%)

음암면
1

(3.6%)
11

(39.3%)
15

(68.8%)
1

(6.3%)

부춘동
0

(0.0%)
0

(0.0%)
1

(100.0%)
0

(0.0%)

수석동
4

(15.0%)
4

(22.5%)
22

(55.0%)
2

(7.5%)

석남동
6

(11.5%)
9

(27.0%)
22

(57.4%)
3

(4.1%)

아산시

계
18

(5.8%)
100

(32.4%)
170

(55.0%)
21

(6.8%)

염치읍
10

(32.3%)
9

(29.0%)
12

(38.7%)
0

(0.0%)

배방읍
1

(2.4%)
13

(31.0%)
27

(64.3%)
1

(2.4%)

송악면
1

(5.0%)
13

(65.0%)
6

(30.0%)
0

(0.0%)

탕정면
0

(0.0%)
7

(22.6%)
23

(74.2%)
1

(3.2%)

둔포면
1

(4.5%)
10

(45.5%)
11

(50.0%)
0

(0.0%)

영인면
0

(0.0%)
2

(14.3%)
11

(78.6%)
1

(7.1%)

인주면
2

(6.1%)
17

(51.5%)
13

(39.4%)
1

(3.0%)

신창면
0

(0.0%)
14

(40.0%)
18

(51.4%)
3

(8.6%)

온양1동
0

(0.0%)
1

(10.0%)
8

(80.0%)
1

(10.0%)

온양3동
0

(0.0%)
3

(10.0%)
20

(66.7%)
7

(23.3%)

<표 3-21> 거주 읍면동 안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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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단위’의 재난안전 수준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 결과 

세 지역 모두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이 50%대 중반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면 서산시와 아산시가 37%, 당진시가 

33%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특히 아산시 염치읍·송악면, 서산시 성연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안전하지 않다’와 ‘안전하지 않다’ 응답 비율이 높아 지

역 간 체감안전도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매우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온양4동
1

(7.7%)
3

(23.1%)
7

(53.8%)
2

(15.4%)

온양6동
2

(7.1%)
8

(28.6%)
14

(50.0%)
4

(14.3%)

당진시 당진2동
1

(6.7%)
7

(46.7%)
7

(46.7%)
0

(0.0%)

구분 매우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서산시

계
11

(7.4%)
44

(29.7%)
85

(57.4%)
8

(5.4%)

지곡면
1

(4.5%)
5

(22.7%)
16

(72.7%)
0

(0.0%)

성연면
4

(16.0%)
11

(44.0%)
10

(40.0%)
0

(0.0%)

음암면
2

(7.1%)
8

(28.6%)
17

(60.7%)
1

(3.6%)

부춘동
0

(0.0%)
0

(0.0%)
1

(100.0%)
0

(0.0%)

수석동
1

(3.1%)
6

(18.8%)
22

(68.8%)
3

(9.4%)

석남동
3

(7.5%)
14

(35.0%)
19

(47.5%)
4

(10.0%)

아산시 계
29

(9.4%)
88

(28.5%)
167

(54.0%)
25

(8.1%)

<표 3-22> 거주 마을 안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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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의 안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세 지역 모두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대체로 

개인 안전감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전체 응답 중 65.5%가 ‘비교

적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아산시는 53.7%, 당진2동은 46.7%가 동일하게 

응답하여 전반적인 개인 안전 인식은 50%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

우 안전하다’는 응답은 서산시 4.7%, 아산시 9.1%, 당진시는 6.7% 수준으로 

구분 매우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염치읍
12

(38.7%)
8

(25.4%)
11

(35.5%)
0

(0.0%)

배방읍
2

(4.8%)
11

(26.2%)
26

(61.9%)
3

(7.1%)

송악면
2

(10.0%)
13

(65.0%)
5

(25.0%)
0

(0.0%)

탕정면
1

(3.2%)
5

(16.1%)
24

(77.4%)
1

(3.2%)

둔포면
0

(0.0%)
9

(40.9%)
13

(59.1%)
0

(0.0%)

영인면
0

(0.0%)
3

(21.4%)
10

(71.4%)
1

(7.1%)

인주면
2

(6.1%)
12

(36.4%)
18

(54.5%)
1

(3.0%)

신창면
5

(14.3%)
14

(40.0%)
13

(37.1%)
3

(8.6%)

온양1동
0

(0.0%)
2

(20.0%)
7

(70.0%)
1

(10.0%)

온양3동
1

(3.3%)
2

(6.7%)
19

(63.3%)
8

(26.7%)

온양4동
2

(15.4%)
2

(15.4%)
6

(46.2%)
3

(23.1%)

온양6동
2

(7.1%)
7

(25.0%)
15

(46.2%)
4

(14.3%)

당진시 당진2동
0

(0.0%)
5

(33.3%)
9

(60.0%)
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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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낮아 주민들이 절대적인 안전감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이 확

인되었다.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면 서산시는 29.7%, 아산시는 37.2%, 당진시는 

46.7%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2동은 부정 응답이 긍정에 근접한 비율을 보이며 

개인이 체감하는 재난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의 경우 염치읍··송악면·둔포면 등 일부 지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비교

적 높게 나타났으며, 서산시에서는 성연면 등 일부 지역에서 부정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산시

계
1

(0.7%)
9

(6.1%)
77

(52.0%)
61

(41.2%)

지곡면
0

(0.0%)
2

(9.1%)
12

(54.5%)
8

(36.4%)

성연면
1

(4.0%)
3

(12.0%)
14

(56.0%)
7

(28.0%)

음암면
0

(0.0%)
2

(7.1%)
19

(67.9%)
8

(28.6%)

부춘동
0

(0.0%)
0

(0.0%)
1

(100.0%)
0

(0.0%)

수석동
0

(0.0%)
0

(0.0%)
16

(50.0%)
16

(50.0%)

석남동
0

(0.0%)
2

(6.1%)
15

(52.0%)
22

(41.2%)

아산시

계
1

(0.3%)
21

(6.8%)
147

(47.6%)
140

(45.3%)

염치읍
0

(0.0%)
1

(3.2%)
16

(51.6%)
14

(45.2%)

배방읍
0

(0.0%)
6

(14.3%)
21

(50.0%)
15

(35.7%)

송악면
0

(0.0%)
3

(15.0%)
9

(45.0%)
8

(40.0%)

<표 3-23> 개인 안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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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세 

지역 모두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개인

의 안전 중요도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산시

의 경우 전체 응답 중 41.2%가 ‘매우 그렇다’, 52.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긍정 응답이 93.2%에 달하였다. 아산시에서도 ‘매우 그렇다’ 47.6%, ‘그렇다’ 

45.3%로 긍정 응답이 92.9%였으며, 당진2동 또한 60.0%가 ‘그렇다’, 40.0%

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긍정 비율이 100%를 기록하였다.

부정 응답은 세 지역 모두에서 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부정 

응답이 6.8%, 아산시는 7.1%였으며, 당진시는 부정 응답이 없었다. 이는 지역 

간 차이를 넘어 대다수 주민이 개인의 안전을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탕정면
1

(3.2%)
0

(0.0%)
15

(48.4%)
15

(48.4%)

둔포면
0

(0.0%)
1

(4.5%)
11

(50.0%)
10

(45.5%)

영인면
0

(0.0%)
1

(7.1%)
9

(64.3%)
4

(28.6%)

인주면
0

(0.0%)
3

(9.1%)
16

(48.5%)
14

(42.4%)

신창면
0

(0.0%)
3

(8.6%)
13

(37.1%)
19

(54.3%)

온양1동
0

(0.0%)
0

(0.0%)
5

(50.0%)
5

(50.0%)

온양3동
0

(0.0%)
1

(3.3%)
18

(60.0%)
11

(36.7%)

온양4동
0

(0.0%)
1

(7.7%)
8

(61.5%)
4

(30.8%)

온양6동
0

(0.0%)
1

(3.6%)
6

(21.4%)
21

(75.0%)

당진시 당진2동
0

(0.0%)
0

(0.0%)
6

(40.0%)
9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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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다.

구분 매우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서산시

계
7

(4.7%)
37

(25.0%)
97

(65.5%)
7

(4.7%)

지곡면
1

(4.5%)
5

(22.7%)
16

(72.7%)
0

(0.0%)

성연면
2

(8.0%)
11

(44.0%)
12

(48.0%)
0

(0.0%)

음암면
2

(7.1%)
6

(21.4%)
20

(71.4%)
1

(3.6%)

부춘동
0

(0.0%)
0

(0.0%)
1

(100.0%)
0

(0.0%)

수석동
0

(0.0%)
6

(18.8%)
24

(75.0%)
2

(6.3%)

석남동
2

(5.0%)
9

(22.5%)
24

(60.0%)
4

(10.0%)

아산시

계
18

(5.8%)
97

(31.4%)
166

(53.7%)
28

(9.1%)

염치읍
5

(16.1%)
15

(48.4%)
10

(32.3%)
1

(3.2%)

배방읍
1

(2.4%)
15

(35.7%)
24

(57.1%)
2

(4.8%)

송악면
2

(10.0%)
10

(50.0%)
8

(40.0%)
0

(0.0%)

탕정면
0

(0.0%)
6

(19.4%)
24

(77.4%)
1

(3.2%)

둔포면
1

(4.5%)
11

(50.0%)
8

(36.4%)
2

(9.1%)

영인면
0

(0.0%)
3

(21.4%)
10

(71.4%)
1

(7.1%)

인주면
2

(6.1%)
12

(36.4%)
17

(51.5%)
2

(6.1%)

신창면
4

(11.4%)
13

(37.1%)
15

(42.9%)
3

(8.6%)

온양1동 0 2 8 0

<표 3-24> 본인 안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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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재난 및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응답 결과를 살펴 보면 

세 지역 모두에서 긍정적 응답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 실천 의지는 전반적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산시의 경우 ‘그렇다’ 

응답이 70.3%, ‘매우 그렇다’ 응답이 28.4%로, 전체 응답자의 98.7%가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고 응답하였다. 아산시 역시 ‘그렇다’ 64.7%, ‘매우 그렇다’ 

31.1%로 긍정 응답이 95.8%를 기록해 서산시와 유사한 수준의 준수도가 확인

되었다. 당진2동 또한 모든 응답자가 ‘그렇다’(40.0%) 또는 ‘매우 그렇

다’(60.0%)로 응답하여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주민 인식은 매우 높은 편으로 나

타났다.

반면 부정 응답은 세 지역 모두에서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서산시는 1.4%, 

아산시는 4.2%에 불과했으며, 당진시는 부정 응답이 전혀 없었다. 이는 대부분

의 주민이 일상에서 안전수칙 준수를 중요한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분 매우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비교적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0.0%) (20.0%) (80.0%) (0.0%)

온양3동
0

(0.0%)
2

(6.7%)
20

(66.7%)
8

(26.7%)

온양4동
1

(7.7%)
2

(15.4%)
8

(61.5%)
2

(15.4%)

온양6동
2

(7.1%)
6

(21.4%)
14

(50.0%)
6

(21.4%)

당진시 당진2동
1

(6.7%)
6

(40.0%)
7

(46.7%)
1

(6.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산시
계

0
(0.0%)

2
(1.4%)

104
(70.3%)

42
(28.4%)

지곡면 0 2 16 4

<표 3-25> 안전수칙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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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0%) (9.1%) (72.7%) (18.2%)

성연면
0

(0.0%)
0

(0.0%)
21

(84.0%)
4

(16.0%)

음암면
0

(0.0%)
0

(0.0%)
25

(86.2%)
4

(13.8%)

부춘동
0

(0.0%)
0

(0.0%)
1

(100.0%)
0

(0.0%)

수석동
0

(0.0%)
0

(0.0%)
14

(43.8%)
18

(56.3%)

석남동
0

(0.0%)
0

(0.0%)
27

(69.2%)
12

(30.8%)

아산시

계
2

(0.6%)
11

(3.6%)
200

(64.7%)
96

(31.1%)

염치읍
0

(0.0%)
1

(3.2%)
17

(54.8%)
13

(41.9%)

배방읍
0

(0.0%)
3

(7.1%)
26

(61.9%)
13

(31.0%)

송악면
0

(0.0%)
1

(5.0%)
14

(70.0%)
5

(25.0%)

탕정면
1

(3.2%)
0

(0.0%)
21

(67.7%)
9

(29.0%)

둔포면
0

(0.0%)
0

(0.0%)
19

(86.4%)
3

(13.6%)

영인면
0

(0.0%)
1

(7.1%)
12

(85.7%)
1

(7.1%)

인주면
0

(0.0%)
2

(6.1%)
22

(66.7%)
9

(27.3%)

신창면
0

(0.0%)
1

(2.9%)
25

(71.4%)
9

(25.7%)

온양1동
0

(0.0%)
0

(0.0%)
6

(60.0%)
4

(40.0%)

온양3동
1

(3.3%)
1

(3.3%)
17

(56.7%)
11

(36.7%)

온양4동
0

(0.0%)
1

(7.7%)
8

(61.5%)
4

(30.8%)

온양6동 0 0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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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차원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세 지역 모두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이 과반을 넘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전체 응답자의 68.9%가 ‘그렇다’, 16.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긍정 응답이 85.1%에 달했다. 아산시 또한 ‘그렇다’ 

63.5%, ‘매우 그렇다’ 13.0%로 총 7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전반적 만족도

가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당진2동 역시 응답자의 60.0%가 ‘그렇다’, 6.7%

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총 66.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은 서산시 15.5%, 아

산시 23.5%, 당진시는 33.3%로 나타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

고 일부 주민은 여전히 개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산시 

염치읍·인주면·온양4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읍면동 단위 재난안전 행정의 체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0%) (0.0%) (46.4%) (53.6%)

당진시 당진2동
0

(0.0%)
0

(0.0%)
6

(40.0%)
9

(6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산시

계
3

(2.0%)
20

(13.5%)
102

(68.9%)
24

(16.2%)

지곡면
0

(0.0%)
1

(8.0%)
21

(95.5%)
0

(0.0%)

성연면
1

(4.0%)
2

(8.0%)
17

(68.0%)
5

(20.0%)

음암면
0

(0.0%)
5

(17.2%)
21

(72.4%)
3

(10.3%)

부춘동
0

(0.0%)
1

(100.0%)
0

(0.0%)
0

(0.0%)

<표 3-26> 읍면동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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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마을대피소 및 대피훈련을 하는 SAFEZONE(세이프존)에 대한 인지도 

결과는 전체적으로 주민 인지도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SAFEZON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석동
0

(0.0%)
5

(15.6%)
21

(65.6%)
6

(18.8%)

석남동
2

(5.0%)
6

(15.4%)
22

(56.4%)
10

(25.6%)

아산시

계
7

(2.3%)
65

(21.2%)
195

(63.5%)
40

(13.0%)

염치읍
4

(12.9%)
9

(29.0%)
16

(51.6%)
2

(6.5%)

배방읍
0

(0.0%)
10

(23.8%)
30

(71.4%)
2

(4.8%)

송악면
0

(0.0%)
5

(25.0%)
14

(70.0%)
1

(5.0%)

탕정면
0

(0.0%)
5

(16.1%)
23

(74.2%)
3

(9.7%)

둔포면
1

(4.8%)
3

(14.3%)
15

(71.4%)
2

(9.5%)

영인면
0

(0.0%)
4

(28.6%)
9

(64.3%)
1

(7.1%)

인주면
0

(0.0%)
12

(37.5%)
19

(59.4%)
1

(3.1%)

신창면
1

(2.9%)
5

(14.3%)
21

(60.0%)
8

(22.9%)

온양1동
0

(0.0%)
1

(10.0%)
9

(90.0%)
0

(0.0%)

온양3동
0

(0.0%)
2

(6.7%)
16

(53.3%)
12

(40.0%)

온양4동
1

(7.7%)
3

(23.1%)
7

(53.8%)
2

(15.4%)

온양6동
0

(0.0%)
6

(21.4%)
16

(57.1%)
6

(21.4%)

당진시 당진2동
0

(0.0%)
5

(33.3%)
9

(60.0%)
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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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알고 있으며 훈련까지 경험한 주민’은 전체의 6~15% 수준에 불과해 낮

은 편이며 절반 이상은 “알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음” 또는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서산시의 경우 ‘매우 잘 알고 있고, 훈련경험이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9%에 불과했으며 ‘알고 있으나 훈련 경험 없음’은 48.3%,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 모름’은 34.5%였다. 실제로 SAFEZONE을 명확히 인지하고 경험

까지 갖춘 주민은 소수에 해당하며 절반가량의 주민은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세

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된다.

아산시 역시 높은 인지도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매우 잘 알고 있고, 훈련 

경험 있음’ 응답은 15.9%, ‘알고 있으나 훈련 경험 없음’이 34.9%,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 모름’이 27.9%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1.3%는 ‘전혀 

모름’이라고 답해 아산시에서는 SAFEZONE에 대한 기본적 인지 자체가 다소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반면 염치읍, 둔포면, 인주면 등에서는 인지도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 간 편차가 확인된다.

당진2동은 ‘알고 있으나 훈련 경험 없음’이 53.3%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 모름’이 20.0%,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경험 있음’ 응답

은 13.3%로 서산·아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전혀 모름’ 응

답이 13.3%로 적지 않아 지역 내 SAFEZONE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구분
매우 잘 알고 있고, 
훈련 경험이 있음

알고 있으나,
훈련 경험 없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 모름

전혀 모름

서산시 계
2

(6.9%)
14

(48.3%)
10

(34.5%)
3

(10.3%)

<표 3-27> SAFEZONE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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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잘 알고 있고, 
훈련 경험이 있음

알고 있으나,
훈련 경험 없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한 내용 모름

전혀 모름

수석동
2

(15.4%)
3

(23.1%)
7

(53.8%)
1

(7.7%)

석남동
0

(0.0%)
11

(68.8%)
3

(18.8%)
2

(12.5%)

아산시

계
41

(15.9%)
90

(34.9%)
72

(27.9%)
55

(21.3%)

염치읍
3

(10.7%)
14

(50.0%)
10

(35.7%)
1

(3.6%)

배방읍
3

(7.1%)
15

(35.7%)
13

(31.0%)
11

(26.2%)

송악면
6

(40.0%)
7

(46.7%)
0

(0.0%)
2

(13.3%)

탕정면
2

(10.0%)
4

(20.0%)
10

(50.0%)
4

(20.0%)

둔포면
3

(14.3%)
11

(52.4%)
5

(23.8%)
2

(9.5%)

영인면
3

(25.0%)
5

(41.7%)
3

(25.0%)
1

(8.3%)

인주면
1

(4.3%)
12

(52.2%)
3

(13.0%)
7

(30.4%)

신창동
6

(25.0%)
8

(33.3%)
7

(29.2%)
3

(12.5%)

온양1동
0

(0.0%)
1

(10.0%)
9

(90.0%)
0

(0.0%)

온양3동
1

(3.3%)
1

(3.3%)
9

(30.0%)
19

(63.3%)

온양4동
4

(30.8%)
6

(46.2%)
1

(7.7%)
2

(15.4%)

온양6동
9

(45.0%)
6

(30.0%)
2

(10.0%)
3

(15.0%)

당진시 당진2동
2

(13.3%)

8

(53.3%)

3

(20.0%)

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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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지역공동체 재난관리역량 분석

1) 지역공동체 재난관리역량 평가 모델 설정

재난관리 패러다임이 예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회복탄력성과 지역공동

체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UNISDR, 2015; Chaskin, 2001). 회복탄

력성은 재난으로 인한 충격 및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응·대응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복구하고자 하는 역량으로 정의되며(Norris et al., 2008; 양

기근, 2016), 단순한 복원을 넘어 적응과 변혁을 포함하는 동적 개념이다. 지

역공동체 역량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인

적·조직적·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며(Chaskin, 2001), 재난 상황

에서는 집단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개념을 통

합하여 충남 지역공동체의 재난관리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양기근(2016)이 제시한 재난 취약성과 회복탄력성 통합 모델을 직

접적인 분석 준거틀로 활용한다. 양기근(2016)은 재난 회복탄력성을 인적 자

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 제도적 자본의 4대 자본으로 구성된 통합 모델

로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Chaskin(2001)의 지역공동체 역

량 평가 개념과 결합함으로써, 충남 지역공동체가 보유한 다층적 자본이 재난

관리 전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프레

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 제도적 자본은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결정한다. 먼저 인적 자본은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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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공동체의 지식, 기술, 능력, 경험 등을 의미한다.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인적자본은 재난관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이는 인력과 이들을 조직화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Norris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안전 

관련 단체 참여 인원 및 조직, 교육·훈련 체계 및 이수율, 시군별 인력 배치 현

황, 리더십 구조 등을 통해 인적자본을 측정한다. 주요 데이터는 충청남도 내부

자료인 시군별 자율방재단 현황, 의용소방대 현황, 안전파트너 현황 등의 행정

자료를 활용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행동을 촉

진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으로 정의된다(Putnam, 1993). 재난관리 측면에서 

사회적자본은 위기 시 상호 부조, 정보 공유, 집단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적 결속력을 의미하며(Aldrich & Meyer, 2015), 재난 대응의 신속성 및 효율

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수

준,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 정도, 안전협의체 구성률, 실제 재난 대응 시 협력 

사례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평가한다. 

셋째, 경제적 자본은 재난관리에 투입 가능한 재정적·물적 자원을 의미한다

(Cutter et al., 2008). 이는 예산, 시설, 장비 등의 가시적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SAFEZONE 운

영 예산 규모 및 1인당 지원액, 마을대피소 수 및 시설 현황, 과거 재난 시 외

부 지원 유치 실적 등을 통해 경제적 자본을 측정한다.

넷째, 제도적 자본은 재난관리를 뒷받침하는 법률, 정책, 조직, 절차 등 공식

적·비공식적 제도를 의미한다(Tierney & Bruneau, 2007). 제도적 자본은 다

른 자본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이자 메타 자본으로 기능한다(양

기근, 2016). 본 연구에서는 조례 제정 여부, 안전 관련 단체의 법적 근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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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운영 매뉴얼 구비 여부, 교육 체계 및 평가·환류 체계 유무 등을 통해 제

도적 자본을 평가한다.

각 자본별 핵심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다. 인적 자본은 조직 참여율(조직 인

원 ÷ 도 인구), 시군별 배치 균형도, 교육 이수율, 훈련 참여율 등을 측정한다. 

조직 참여율은 3.2에서 제시된 행정자료를 종합하여 산출하며, 배치 균형도는 

시군별 안전파트너 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활용하여 지역 간 격차를 수량화한

다. 교육 이수율과 훈련 참여율은 정확한 통계가 부재하여 시군 내부자료 및 

타 지역 유사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밀도, 안전협의체 구성률, 협력 사례 수 등을 측정한

다. 네트워크 밀도는 4개 안전 관련 단체(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 간 실제 협력 관계를 파악하여 가능한 최대 연결 수 대비 실제 연결 

수의 비율로 산출한다.

경제적 자본은 1인당 예산, 대피소 수 및 수용률, 외부 지원 실적 등을 측정

한다. SAFEZONE 운영 예산은 2025년 기준 10억원(도비 3억원, 시군비 7억

원)이며, 이를 안전파트너 7,884명으로 나누어 1인당 예산을 산출한다. 대피소

는 시군별 마을대피소 현황을 활용하며, 외부 지원 실적은 과거 3년간 재난 발

생 시 중앙정부,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유치한 지원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도적 자본은 조례 제정 여부, 매뉴얼 구비율, 교육 체계 유무, 평가 체계 

유무 등을 측정한다. SAFEZONE 관련 조례 제정 여부는 법령 검토를 통해 확

인하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기존 조직의 법적 근거와 비교 

분석한다. 매뉴얼, 교육 체계, 평가 체계는 충남 내부자료 등을 통해 평가한다.

본 평가모델은 다음과 같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첫째, 이론적 타당성 측

면에서 Norris et al.(2008), Tierney & Bruneau(2007), Cutter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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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재난 회복탄력성 이론과 양기근(2016), 김창진(2021) 

등 국내 실증 연구에서 검증된 모델을 토대로 구축되었다. 둘째, 구성 타당성 

측면에서 4대 자본은 재난관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를 포괄하며, 

Chaskin(2001)의 지역공동체 역량 모델과 이론적으로 일치한다. 셋째, 내용 

타당성 측면에서 충남 SAFEZONE의 정책 목표인 '도민 참여 기반 재난관리'

와 정합성을 가지며, 국내외 사례와 비교 가능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측정 타당성 측면에서 정량 지표는 객관적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정성 지표는 

문헌 및 사례에 근거하여 평가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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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본 분석

(1) 안전 관련 조직의 구조적 불균형

① 조직 규모 및 조직화율

충남의 안전 관련 조직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25,72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도 전체 인구의 

1.61%로, 일본 자주방재조직의 조직률이 85.4%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

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인원
(명)

법적근거
조직률
(%)

활동사항

자율방재단 5,17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0.25 자연재난관리 등

의용소방대 8,250 「소방기본법」 제37조 0.39 소방업무 보조 등

자율방범대 6,393 「자율방범대법」 제2조 0.31 범죄예방·순찰 등

이·통장 5,90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0.28 행정협력·전달

안전파트너 7,884 없음(충남도 행정계획) 0.38 통합적 재난관리

소계 33,605 1.61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재구성

<표 3-28> 충청남도 안전관련 조직 현황(2025 기준)

안전 관련 조직의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절대적 조직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충청남도의 안

전관련 조직의 조직률은 1.61%로 Chaskin(2001)이 효과적 지역공동체 역량

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단 ‘인구의 10% 이상 참여’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한 상황

이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 중인 SAFEZONE의 핵심인 안전파트너는 0.38%

에 불과하여, 재난 발생 시 광범위한 주민 동원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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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재난관리가 소수 인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Norris 

et al.(2008)이 강조하는 회복탄력성의 핵심 요소인 ‘사회적 자본의 광범위한 

동원’측면에서 볼 때에도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직 간 역할 중복의 문제이다. 4개 조직에서 25,721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조직 간 역할 중복 및 통합 조정 체계 부재로 인해 시너지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SAFEZONE의 안전파트너 7,884명은 전체 조

직 인력의 30.6%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안전파트너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예산 활용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만을 안전파트너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재난관리 전문성

을 확보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배제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운영

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격차의 문제이다. 일본은 인구의 85.4%가 자

주방재조직에 참여하여 국민 총 참여형 재난관리를 실현하고 있으나, 충남은 

1.61%로 약 7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양적 차이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는 모든 주민이 재난관리의 주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재난관리에 있

어 광범위한 조직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충남은 일부 자원봉사자가 재난관리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② 시군별 조직화 수준의 격차

충남 15개 시군의 안전파트너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조직화 수

준의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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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약계층(명)
안전파트너

(명)
조직화지수

(안전파트너/취약계층)
평가

천안시 301 1,061 3.52 과잉배치

공주시 57 102 1.79 적정

보령시 640 625 0.98 보통

아산시 192 319 1.66 적정

서산시 360 522 1.45 적정

논산시 410 295 0.72 부족

계룡시 369 473 1.28 적정

당진시 723 831 1.15 적정

금산군 1,582 570 0.36 매우 부족

부여군 324 379 1.17 적정

서천군 574 377 0.66 부족

청양군 3,044 371 0.12 매우 부족

홍성군 921 423 0.46 부족

예산군 2,086 747 0.36 매우 부족

태안군 2,895 789 0.27 매우 부족

평균 1,003 526 1.06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연구자 재구성
주: 조직화 지수 = 안전파트너 수 / 취약계층 수

<표 3-29> 시군별 조직화 수준 분석(2025년)

분석 결과 시군별 조직화 수준이 매우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고 재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농촌지역일수록 조직화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양군은 취약계층이 3,044

명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안전파트너는 371명으로 조직화 지

수는 0.1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 8.2명당 안전파트너 1명이 배치되

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실질적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천안시는 취약계층 301명, 안전파트너 1,061명으로 3.52의 조직화 지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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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이는 취약계층 1명당 안전파트너 3.5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지역별 격차

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지표 수치 해석

최대값 3.52(천안시) 취약계층 1명당 안전파트너 3.5명

최소값 0.12(청양군) 취약계층 8.3명당 안전파트너 1명

격차비율 29.3배 최대·최소 간 약 30배 격차

평균 1.06 이론적 적정선 부근

표준편차 0.83

변이계수 0.78 0.7 이상 → 극심한 불균형

주: 변이계수(CV) = 표준편차 ÷ 평균 (0에 가까울수록 균등,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

<표 3-30> 조직화 지수 격차의 통계적 분석

최대값(3.52)과 최소값(0.12) 간 격차는 약 29배에 달하며, 표준편차 0.83, 

변이계수 0.78은 통계적으로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변

이계수가 0.7 이상이면 극심한 불균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충남은 0.78은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준편차 0.83은 평균 1.06의 

78%에 해당하는 수치로, 시군별 조직화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Chaskin(2001)은 지역공동체 역량에서 ‘공평한 자원 배분’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충남은 공평한 자원배분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재난 대응의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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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체계 미비

의용소방대의 경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신규 대원 36시간, 2년 경과 대원 12시간의 법정 교육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도별 교육 이수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소방청, 2025), 자

율방재단은 시군별 교육 및 자율방재단장에 대해 충청남도에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파트너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교육 의무가 

없고, 마을별 주민대피 훈련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나, 참여 인력 및 효육의 효

과성 등을 확인하는 체계가 부재하다. 이는 정책 효과의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을 어렵게 하며, 책임성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해외 사례에서 제시된 일본의 자주방재조직은 예산의 약 15%를 교육훈련에 

사용하고 있으며, 월 1회 정기 교육 및 분기별 실전 훈련을 실시하며, 약 80%

의 이수율을 보인다. 교육 내용은 재난 유형별 대응 요령, 시나리오 기반 훈련, 

응급처치 실습, 리더십 교육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역방재

리더’ 양성 과정(6개월)을 운영하여 마을 단위 안전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

고 있다(総務省消防庁, 2024). 미국은 Block Captain 초기 임명 시 24시간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이후 연 12시간의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은 Red Cross,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비상 대응 절차, 의사소통 훈련, 지역 자원 파악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여 법적 지

위를 부여하고 있다(City of Alban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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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십 구조의 문제

① 전담 공무원 체계의 한계

SAFEZONE은 '1마을 1책임공무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1,572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안전리더를 양성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지역방재리더’ 양성 과정을 통하여 마을 단위 재난관리 책임자를 체

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6개월간 재난 유형별 대응, 지역 위험 평가, 리더십, 

주민 조직화 등을 교육하며, 수료 후 마을 방재 계획 수립과 정기 훈련 주관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센다이시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센다이시 

지역방재리더' 양성을 강화하여 현재 약 2,000명이 활동하고 있다(総務省消防庁, 

2024). 미국의 Block Captain은 블록(약 10~20가구) 단위로 주민 대표를 선

정하여 재난 발생 시 주도적으로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City of 

Albany, 2021).

반면 충남은 민간 리더를 양성하기 보다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무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보이며, 이는 재난 발생 시 공무원이 부재하거나 과부하 상태

일 때 주민 자율 대응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즉, 리더십 측면에서 볼 때 민간 

리더십의 약화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사회적자본 

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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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본 분석 : 공식 협력 거버넌스의 부재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행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다(Putnam, 1993; Coleman, 1988). 재난 관리의 측면

에서 사회적 자본은 위기 시 상호 부조, 정보 공유, 집단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결속력을 의미한다(Aldrich & Meyer, 2015). 특히 Aldrich(2012)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분석에서 물리적·경제적 자원보다 사회적 자본이 지역

사회 회복을 더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고,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과 가교형으로 구분하며, 가교형 사회

적자본은 외부 자원 동원과 정보 접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Aldrich 

& Meyer, 2015).

본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조직 간 네트워크로서 4개 

안전 관련 조직(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 간 협력 관계를 

분석하고, 공식적 협력 거버넌스 수준을 평가하였다.

먼저 4개 안전 관련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매우 낮은 연결성

이 확인되었다. 각 단체와 소관 부서간의 협력은 법적 근거를 통하여 상시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민간 조직 간 협력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정보 공유를 어렵게 하여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또한, 

자원 공동 활용 체계가 부재하여 재난 대응에 있어 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전 역할 분담 등의 부재로 중복 활동으로 인한 비효율 및 대응 누락 

등의 공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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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 자본 분석

경제적 자본은 재난관리에 투입 가능한 재정적·물적 자원을 의미한다(Cutter 

et al., 2008). 이는 예산, 시설, 장비 등 가시적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포함된다(Mayer, 1996). 재난 관리 측면에서 경제

적 자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예방과 대비 단계에서 충분한 자

원이 투입되어야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피소, 비상 물자, 

통신 장비 등 물리적 인프라는 평상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대응과 복구 단계에서 신속한 자원 동원 능력이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 지역공동체가 자체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외부 지원을 얼

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Comfort, 1999).

본 연구는 충남 지역공동체의 경제적자본을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한

다. 첫째, SAFEZONE 운영 예산으로서 안전파트너 활동비 지원 등을 분석한

다. 둘째, 물리적 인프라로서 마을대피소 구축 현황 및 수용 능력을 평가한다. 

셋째, 외부 자원 동원 능력으로서 과거 재난 시 중앙정부 및 민간 지원 유치 

실적을 검토한다.

2025년 충청남도 예산안 검토 결과 SAFEZONE으로 명시된 예산은 별도 편

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자연재난과)과 의용소방연합회 운

영지원(소방본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안전파트너와 관련하여서는 도내 15

개 시군 자율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복구장비 구입, 활동비 등 운영지원을 내용

으로 하는 시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등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3억원을 활

용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훈련 및 홍보, 평가 운영비 등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물리적 인프라 중 마을대피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4월 기준 6,164개



112

소가 구축되어 있다. 다만, 시군간 격차가 존재하며, 비상 물자 비축 등과 관련

된 사항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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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적 자본 분석

제도적 자본은 재난관리를 뒷받침하는 법률, 정책, 조직, 절차 등 공식적·비

공식적 제도를 의미한다(Tierney & Bruneau, 2007). 제도적 자본은 인적 자

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양기근, 2016). 본 연구는 충남 지역공동체의 제도적 자본을 다음 네 

가지 차원에서 측정한다. 첫째, 법적 근거로서 SAFEZONE과 안전 관련 조직

의 제도적 기반을 분석한다. 둘째, 운영 체계로서 조직 구조, 역할 분담, 의사결

정 절차 등을 검토한다. 셋째, 평가 및 환류 체계로서 성과 평가 등을 검토한다.

(1) 법적 근거의 부재

SAFEZONE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를 간접 근

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SAFEZONE을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법적 근

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및 시군 차원의 조례가 없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이는 안전파트너의 법적 지위 불명확의 문제

를 수반한다. 안전파트너는 SAFEZONE의 핵심 주체이나, 법적 지위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이다. 안전파트너가 재난 현장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법적 보호 부재

이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

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자율방재단은 지방정부 개별 조례에 따라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러나 안전파트너는 법적 지위가 없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 근거가 

없다. 다만, 안전파트너 활동 시 자율방재단 가입을 원칙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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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는 안전파트너 고유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교육 의무 부재이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교육 의무도 없으며, 이는 

앞서 분석한 교육 체계 부재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운영체계

운영체계 검토 결과 안전 관련 조직 간의 관계의 불명확성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안전파트너는 법·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안전 관련 단체와 독립적인 사

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전파트너 활동 시 자율방재단 가입을 필수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율방재단의 확대 운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의용소

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의 문제를 야기

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각각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지휘체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성과 관리 시스템 부재

SAFEZONE의 경우 도민 생명 보호 및 안전지대 조성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세부 목표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성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교육 이수율, 훈련 참여율 등 기초 자료가 구

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성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 특히 시군 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우수 사례 확산 및 미흡한 시군에 대한 활동 독려

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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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충청남도의 재난 발생 현황, 지역공동체 현황, 재난관리 역량 분

석을 통해 충남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재난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기반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충청남도의 자연재난 피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52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23년에는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7% 증가하여 전국 2위의 피해액을 

기록하였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

로,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과거에는 피해가 없었던 우박, 한파, 

냉해·동해 등 새로운 재난 유형이 출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29명의 폭염 관련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높은 피해를 보이고 있어 취약계층 관리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시군별 피해 현황을 보면 재난 발생 지역과 피해 유형이 매년 상이하게 나타

나고 있어, 특정 지역에 한정된 대응이 아닌 전 지역에 대한 포괄적 대비 체계

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 54일간 이어진 장마, 2022년 태풍 힌남

노, 2023년 집중호우 등은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재난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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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재난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중심의 하향식 재

난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재난 발생의 시간과 장소

를 예측하기 어렵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

성이 높은 지역공동체를 재난관리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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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역량의 불균형 및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재난관리역량의 분석 결과 충남 지역공동체는 양적 규모는 일정 수준 확보되

었으나, 질적 역량과 체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AFEZONE의 경

우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본의 경우 25,721명이 안전 관련 조직에 참여하고 있어 절대적 규모

는 확보되었으나, 조직률 1.61%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군 간 불

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많고 재난 위험도가 높은 농촌 지역일수록 

안전파트너가 부족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 체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조직화된 인력이 실제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

이 없다는 것은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사회적 자본은 마을 주민간 유대와 같은 자본은 존재하나, 조직 간 협력은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관련 조직이 관련부서와 연계되어있

으나 각 기관간 수평적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를 보이고 있어 각 

단체의 경험이 학습과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자본은 SAFEZONE의 경우 자율방재단 활동비로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어 교육·장비·평가 등의 항목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자본을 살펴보면, SAFEZONE은 충남도와 시군의 조례가 전무하여 

법적 기반이 없고, 안전파트너는 법적 지위가 없어 권한·책임·보상이 모두 불명

확하다. 표준 매뉴얼, 교육 체계, 평가 체계 등이 모두 부재하여 정책이 PDCA

사이클 없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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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적 불평등의 개선과 형평성 제고 필요

재난관리역량 분석 전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문제는 시군 간 발생하는 공

간적 불평등이다. 이는 단순한 양적 격차를 넘어, 재난 위험이 높고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자원이 부족한 구조로 나타난다.

인적 자본에서 안전파트너 배치의 조직화 지수는 최대 3.52(천안)에서 최소 

0.12(청양)로 약 29배 격차를 보인다. 취약계층 상위 5개 시군(청양 3,044명, 

예산 2,895명, 보령 2,086명, 서산 1,582명, 금산 921명)의 조직화 지수는 모

두 1.0 미만으로 심각하게 부족하다. 경제적 자본에서도 예산 배분은 안전파트

너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므로 간접적으로 동일한 불균형이 반복된다.

이러한 공간적 불평등은 재난 대응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아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

고 지원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

질 위험이 높다. 따라서 과학적 배치 기준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규모, 재난 위

험도, 고령화율, 행정구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평성 있는 자원 배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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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 주도성 강화와 거버넌스 전환의 필요성

현재 SAFEZONE은 형식적으로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중심의 하향식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1마을 1 

챆임공무원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파트너는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

으로 참여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주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저해

한다. 설문조사 결과 SAFEZONE 인지도가 낮고(매우 잘 알고 훈련 경험 있음 

6~15%), 훈련 참여율도 0.5%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은 주민들이 SAFEZONE

을 ‘공무원이 시키는 일’로 인식하는 강제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난 발생 시 공무원 부재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대응할 수 없다. 전담

공무원이 재난 발생 시 다른 긴급 업무로 현장에 없을 때 민간 안전리더 양성 

체계가 부재하여 공무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크다.

셋째, 지속가능성이 낮다. 공무원 중심 구조는 인사 이동, 예산 변동 등 행정 

여건에 따라 쉽게 약화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반면 주민 주도 구조는 지역공동

체에 내재화되어 행정 여건과 무관하게 지속된다.

국내외 사례는 주민 주도, 행정 지원 형태의 거버넌스 전환이 성공의 핵심임

을 보여준다. 강원 인제 가리산리 방재체험마을은 초기 행정 주도로 시작했으

나 민관 갈등과 방향성 혼란을 겪었고, 이후 주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지원하

는 구조로 전환하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우수 사례가 되었다. 일본 자주

방재조직은 주민이 선출한 조직 회장이 전체를 지휘하고 시정촌 공무원은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Block Captain도 주민 대표가 블록을 책임지고 행정

은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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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충남 SAFEZONE은 주민을 정책의 객체에서 주체로 전환하는 패러다

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민간 안전리더 양성 과정 신설, ② 안전

파트너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 부여, ③ 주민 주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

화, ④ 상향식 의견 수렴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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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각각의 자본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

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 자본이 사회적 자

본을 통해 경제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 모든 과정이 제도적 자본에 

의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역공동체의 재난관리 역량이 극대화된다.

현재 충남은 각 자본 영역에서 개별적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 

간 연계가 단절되어 시너지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 따라서 제4장에

서 제시할 정책 방안은 특정 자본의 개별적 강화가 아니라 4대 자본의 통합적·

체계적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제도적 자본(조례 제정, 매뉴얼 개발, 평가 

체계)을 우선 구축하여 다른 자본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 이를 토대로 인적 자본(교육·리더십), 사회적 자본(네트워크·협의체), 경

제적 자본(예산·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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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1) 정책 비전 및 목표

충청남도의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 역량 분석 결과 양적 기반은 일정 수

준 확보되었으나 질적 역량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적자본의 부재는 다른 자본의 효과적 작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시군 간 극

심한 불균형, 교육훈련 체계 미흡, 주민 주도성 결여, 조직 간 분절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q 정책 비전 :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하여 도민 생명 보호 및 안전지대 조성, 

인명피해 제로화 실현

q 정책 목표

  목표 1.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 충청남도 및 시군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안전파트너 법적 지위 부여 및 권한·책임·보상 체계 확립

     - 표준 매뉴얼 개발 및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목표 2. 재난관리 역량의 균형적 강화 및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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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자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및 민간 안전리더 양성

     - 사회적자본: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경제적자본: 예산 증액 및 용도 다양화, 인프라 질적 개선

     - 제도적자본: 법령·매뉴얼·평가 체계의 전면적 정비

  목표 3. 시군별 형평성 제고 및 취약지역 집중 지원

     - 과학적 배치 기준 수립으로 시군 간 격차 해소

     - 취약계층 밀집·재난 위험 고지역 우선 지원

     -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재난 대응의 형평성 실현

  목표 4. 주민 주도 거버넌스로의 전환

     - 주민 중심 구조로 패러다임 전환

     - 민간 안전리더 육성 및 실질적 권한 부여

     - 상향식 의견 수렴 및 주민 임파워먼트 강화

  목표 5. 충남형 모델 정립 및 전국 확산

     - 충남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모델 개발

     - 우수 사례 창출 및 전국 확산 기반 마련

     - 지속적 학습과 개선이 가능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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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체계

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추진 주체는 충청남도, 시군, 주민, 전문가로 구분하

였다. 첫째, 충청남도는 총괄·조정의 역할로 조례 제정 및 표준 매뉴얼 개발, 

예산 지원 및 배분 기준 수립, 시군 평가 및 우수 사례 확산, 안전리더 양성 

과정 운영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시군은 실행·관리의 역할로 시군 조례 제정, 안전파트너 선발 및 관리, 

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마을대피소 관리 및 훈련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셋째, 주민은 안전파트너로서 예찰 활동 및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취약계층 

관리·대피 지원의 역할을 하며, 대피소 운영 및 훈련을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넷째, 전문가는 자문·지원의 역할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 작성

을 지원하며 평가 및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충청남도에서는 1단계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

고, 2단계로 체계 정착 및 확산의 단계, 3단계로 줌니 주도 체계를 완성하는 

추진 로드맵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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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정책 발굴

1) 제도적 기반 구축

(1) 조례 제정

제3장 분석 결과, SAFEZONE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적 근거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단체가 개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으나, 충청남

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각각의 단체

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통합된 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례가 없

다면 활동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므로, 정책 지속성 보장이 불가하며,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안전파트너의 권한·책임·보상 불명확하고 교육 의

무 부과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례 제정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자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안전관리 조례(안)」는 지역공동체 참여

를 통한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SAFEZONE, 안전파트너, 마을대피소 

등을 조례를 통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지사, 시장, 군수의 책무와 도

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 조례에는 SAFEZONE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훈련, 지원 및 보상,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 조례 제정 후 15개 시군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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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매뉴얼 개발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더 단단한 2025년 충남 SAFEZONE 운영계획’을 통

하여 대응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민이 활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은 시군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SAFEZONE의 개념, 조직 구조, 

각 주체의 역할, 연간 운영 일정, 예산 집행 절차 등을 명시한 SAFEZONE 운

영 종합 매뉴얼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는 충청남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난인 호우, 태풍, 폭염, 한파, 대설, 지진, 산불 등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각 재난 유형별 ① 징후 포착, ② 초기 대응, ③ 주민 대피, ④ 취약계층 

지원, ⑤ 대피소 운영 등 단계별 행동 지침에 대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뉴얼을 체크리스트와 의사결정 트리의 형태로 구성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로 취약계층 관리 

매뉴얼, 대피소 운영 매뉴얼, 훈련 실시 매뉴얼을 구성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기반의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 효과의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안전파트너 활동 실적, 교육·훈련 참여 현황, 취약계층 관리 현황, 

대피소 점검 현황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매년 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다음 

연도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지표는 다음 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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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수 있다.

구분 지표 목표 측정방법

인적 자본
조직률 5% 이상 (안전 관련 조직 인원 ÷ 도 인구) × 100

교육 이수율 80% 이상 (교육 이수 인원 ÷ 전체 안전파트너) × 100

사회적 자본
안전협의체 구성율 100%

협의체 회의 개최 월 1회 이상 연간 회의 개최 횟수 집계

경제적 자본

1인당 예산

교육훈련비 비율 10% 이상

대피소 1개당 취약
계층

5명 이하 취약계층 수 ÷ 대피소 수

제도적 자본
조례 제정률 100%

매뉴얼 구비율 100%

재난 대응

훈련 참여율 30% 이상 (훈련 참여 주민 수 ÷ 마을 주민 수) × 100

취약계층 관리율 100%

재난 인명피해 0명 연간 자연재난 사망자 수

<표 4-1> 성과지표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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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 자본 강화 방안

(1) 교육훈련 체계 구축

현재 각각의 단체는 개별 법령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대응을 위한 SAFEZONE의 경우 의무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

라서 타 안전관련 단체와 같이 안전파트너 신규 임명 시 안전파트너의 역할, 

재난 유형 및 특성, 응급처치, 대피유도 훈련, 취약계층 지원, 대피소 운영 등과 

같은 교육을 실시 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안전파트너로 활동하게 하여 전

문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안전파트너에 대해서는 매년 우기 전 

전년도 재난 대응 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 매뉴얼 숙지, 신규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기반 모의 훈련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SAFEZONE 운영이 민간 리더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기

존 안전파트너 중 리더를 육성하는 안전리더 양성과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안

전리더 양성과정에는 재난관리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의사소통, 지역

의 위험 분석, 재난 대응 계획 수립 등 전문적 교육을 통하여 마을 단위 재난관

리를 주도할 수 있는 충남형 마을 안전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안전파트너 배치의 불균형 해소

제3장에서 분석에서 시군간 안전파트너 배치의 불균형을 확인하였다. 안전

파트너 배치의 불균형은 크게 배치 기준의 부재와 인구 감소에 따른 가용 인력

의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시군별로 취약계층과 인구, 

면적에 따른 배치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치 기준에 따른 인력 충원

을 위하여 안전파트너 모집 캠페인, 활동비, 자율방재단 외의 안전관련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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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확대, 은퇴자 활용, 이주노동자 참여 등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3

3) 사회적 자본 강화 방안

기존 안전파트너 활동은 자율방재단, 이통장, 주민 등이 활동하도록 하고 있

으나 자율방재단 예산 활용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실

제로 자율방재단만이 안전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는 타 

단체의 자원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 등을 ‘충남 안전공

동체 네트워크’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월 1회 정기회의, 연 2회 합동훈련, 

정보 공유, 자원 공동활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구성은 도 단위에서는 4개 조직의 연합회장과 도의 자연재난과장이 

충남 안전공동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각 시군의 4개 조직의 

대표, 시군 안전 담당 과장이 함께 시군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기 회의를 

통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사안 논의, 자원 공동 활용 협약, 재난 발생 시 통합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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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재정적 지원 방안

1) 예산 확대 및 구조 개선

기존 안전파트너 활동에 대한 예산은 자율방재단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따

라서 이의 단계적 개선을 통하여 안전파트너 활동 확대 및 자율방재단 외 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예산은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활동비 외에 교육훈련비, 장

비 및 물품 구입비, 대피소 개보수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성과 평가 등

을 위한 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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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재원 확보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관리 모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

수적이나 도 및 시군의 예산 만으로는 사업 확대 등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안전

협의체 시범사업은 최대 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시군 단위에서 공동체 기

반의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모사업 

활용 등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시·군별로 국비 사업을 신청하도

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민간 재원 유치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공공부문에서 지원할 수 없는 자원 등은 재난발생 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확

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 지역 기업과 비상물자 

지원 등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민간 재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재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활용할 수 없으므

로 재난안전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 모금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기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특정 

마을의 대피소 개선과 같은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추진하여 참여

와 기부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참여 기반의 재난관리 모

델을 구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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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

1) 모델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앞서 분석한 내용 및 정책 방안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SAFEZONE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모

델이다.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의 핵심 개념은 주민 주도, 

4대 자본의 균형, 과학적 관리의 세 축이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회복력 있는 안

전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첫째, 주민 주도성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안전리

더가 마을 재난관리의 실질적 주체가 되고, 행정은 제도·예산·교육으로 뒷받침

하는 지원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4대 자본의 균형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 제도적 자본을 개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넘

어 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자본을 우선 구축하여 

다른 자본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과학적 관리

는 데이터에 평가, 개선을 추구하며,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2) 차별성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은 기존의 일반적인 재난관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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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주도 주체의 전환이다. 기존 SAFEZONE이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충남형 모델은 민간 안전리더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존 

SAFEZONE은 마을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안전파트너는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재난 발생 시 

공무원이 부재하거나 과부하 상태일 때 주민 자율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충남형 모델은 안전리더 양성 과정을 통해 마을별 민간 리더를 육성하

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공무원은 행정적 지원 역할로 전

환한다.

둘째, 조직 구조의 통합성이다. 일반적으로 재난 관련 조직들이 각각 독립적

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충남형 모델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 등 4개 조직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충남형 모델은 읍면동 

단위의 안전협의체를 전면 구축하여 4개 조직이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훈련하

며, 정보를 공유하는 수평적 협력 체계를 확립한다.

셋째, 교육훈련 체계의 체계성이다. 현재는 교육 의무가 없고 데이터조차 수

집되지 않으나, 충남형 모델은 체계적 교육 체계를 구축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

한다. 특히 교육 이수를 활동비 지급과 연계하여 참여를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

도 이론보다는 시나리오 기반의 실전 훈련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제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한다.

넷째, 예산 구조의 다목적성이다. 현재는 총 예산 10억원이 전액 자율방재단 

활동비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충남형 모델은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활동비, 교육훈련비, 장비·물품, 인프라, 평가·연구로 다양화한다.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역량 강화와 체계 개선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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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평가 체계의 완비성이다. 현재는 성과 지표가 없어 정책 효과를 측정

할 수 없으나, 충남형 모델은 조직률, 교육 이수율, 훈련 참여율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연례 평가를 실시하며,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섯째, 법적 기반의 견고성이다. 현재는 조례가 없어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

되지 않으나, 충남형 모델은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조례를 제정하여 

SAFEZONE의 개념, 안전파트너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 교육 의무, 보상 

체계 등을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교체되어도 정책이 지속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일곱째, 협력 체계의 수평성이다. 현재는 각 조직이 상급기관과만 수직적으

로 연결되는 분절적 구조이나, 충남형 모델은 읍면동에 안전협의체를 구축하여 

4개 조직, 소방, 경찰, 공무원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동원되며,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체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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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의 구조

(1) 5대 구성 요소

충남형 모델은 다섯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위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제

도적 기반을 토대로 인적 체계, 협력 체계,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실행 체계가 

작동하는 구조이다.

첫째, 제도적 기반은 모델 전체의 기반이 되는 사항이다. 여기에는 조례, 매

뉴얼, 성과 관리 시스템, 예산 체계가 포함된다. 앞선 분석결과에서 제도적 자

본의 부재가 다른 자본의 효과적 작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듯

이, 제도적 기반은 다른 모든 요소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재정적 근거

를 제공한다. 따라서 충남형 모델의 실행은 조례 제정과 매뉴얼 개발로부터 시

작되어야 한다.

둘째, 인적 체계는 재난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역량을 의미

한다. 여기에는 안전파트너, 민간 안전리더, 교육훈련 체계가 포함된다. 인적 

체계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 즉, 조례가 교육 의무를 명시하고, 매뉴

얼이 역할과 절차를 규정하며, 예산이 교육비와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비로소 

인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협력 체계는 개인과 조직들이 연결되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

다. 여기에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전면 구축, 4개 조직(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 통합 플랫폼, 실시간 정보 공유, 정기 회의, 합동 훈련이 

포함된다. 협력 체계는 인적 체계 위에서 작동한다. 즉, 교육받은 인력이 존재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협력이 가능하며, 조례가 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할 때 협력 체계가 제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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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물리적 인프라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의미한다. 여기에

는 마을대피소의 질적 개선, 홍보물, 비상 통신 장비가 포함된다. 물리적 인프

라는 협력 체계와 상호작용한다. 즉, 안전협의체가 대피소를 점검하고 관리하

며, 대피소가 훈련과 실제 대응의 거점이 된다.

다섯째, 실행 체계는 재난관리 전 단계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한

다. 여기에는 예방 단계의 예찰 활동, 대비 단계의 훈련, 대응 단계의 초기 대응 

및 통합 지휘, 복구 단계의 피해 조사 및 이재민 지원, 평가·환류 단계의 사후 

분석 및 개선이 포함된다. 실행 체계는 앞서 제시한 사항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제도가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받은 인력이 매

뉴얼에 따라 활동하며, 협력 체계를 통해 조정되고,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행이 

이루어진다.

이 구조는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이며 상호의존적

이다.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야 상위층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상위 층의 실

행 경험이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위층의 제도와 매뉴얼을 개선하는 환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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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 단계별 작동 메커니즘

충남형 모델은 재난관리의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평가·환류를 추가

하여 각 주체가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며, 단계 간 순환과 환류가 이루어지는 

체계로 설계하였다.

① 예방 단계: 위험 요소의 사전 발굴 및 제거

예방 단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하여 재난의 

발생 확률을 낮추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안전리더는 마을 위험 지도를 작성

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위험 지도에는 급경사지, 하천 범람 위험 

지역, 노후 건축물을 표시하고, 취약계층의 거주지도 함께 표시된다. 안전리더

는 월 1회 안전파트너 회의를 주재하여 위험 지도를 공유하고, 각 안전파트너

의 예찰 구역을 배정한다. 안전파트너는 주 1회 예찰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배정받은 구역을 순찰하며 하천의 지장물(쓰레기, 나뭇가지 등), 배수로 막힘, 

급경사지 균열, 담장 붕괴 위험, 전신주 기울어짐 등을 점검한다.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협의체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한 달간 발견된 위험 요소를 종

합적으로 검토한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경미한 위험(배수로 청

소, 담장 보수 등)은 안전파트너가 직접 처리하고, 행정 조치가 필요한 위험(급

경사지 보강, 하천 준설 등)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군에 건의한다. 협의체에는 

안전파트너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 소방서, 파출소 담당

자가 참석하여 각자의 관점에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러한 예방 활동은 단순히 물리적 위험 요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안

전파트너는 예찰 활동 중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거주 환경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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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한다. 예를 들어 폭염 시기에는 냉방기 작동 여부를, 한파 시기에는 난방 

상태를, 호우 시기에는 주거지의 배수 상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 위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도 사전에 관리하는 통합적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② 대비 단계: 재난 대응 역량의 사전 구축

대비 단계는 재난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하며, 자원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안전

리더는 마을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재난 유형별(호우, 태풍, 

폭염, 한파, 지진 등) 행동 절차, 안전파트너의 역할 분담, 취약계층 명부 및 

개인별 대피 계획, 대피소 운영 계획, 비상 연락망이 포함된다. 계획은 매년 초

에 수립하고, 훈련 결과와 실제 재난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안전파트너는 월 1회 취약계층을 정기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 방법을 함께 숙지한다. 이러한 평상시 관리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

피를 가능하게 하며, 주민과 안전파트너 간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적자본을 증

진하는 효과도 있다.

훈련에는 주민의 참여가 핵심이다. 훈련의 주체는 주민이 되야 하며, 공무원

은 훈련 장소(대피소, 마을회관 등)와 장비(마을 방송, 무전기, 비상 물자 등)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훈련 결과를 기록하고 우수 사례는 다

른 마을과 공유한다. 시군은 연 1회 여러 마을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

하여 마을 간 협력과 시군-읍면동-마을 간 통합 지휘 체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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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응 단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통합 지휘

대응 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단계로, 충남형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대응

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단계(초기 대응), 2단계(본격 대응), 3단계(안정화)

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주체와 역할이 명확히 규정한다.

1단계는 재난 발생 후 30분 이내의 초기 대응 단계로, 재난이 확산되기 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대응 단계는 지역공동

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파트너는 사전에 배정된 역할에 

따라 대피 권고, 대피 지원, 대피소 준비 등을 실시한다. 읍면동 전담공무원은 

안전리더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으면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유관

기관에 상황 공유를 통하여 지원을 요청한다.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평상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단계는 본격 대응 단계로, 초기 대응 이후 읍면동과 시군의 지휘 체계가 가

동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안전 리더는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안전파트너의 역할 분담을 조정한다. 안전리더와 안전파트너는 소방·경찰과 긴

밀히 협력하되, 주민 대피와 대피소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리더

는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 물자)을 요청한다. 시군에서

는 또한 대피소 운영에 필요한 추가 물자(식수, 담요, 의약품 등)를 신속히 지원

한다. 

3단계는 안정화 단계로, 이 시기는 대피가 완료되고, 즉각적인 위험이 제거

되어 중장기 대응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읍면동장, 안전리더, 자율

방재단장, 의용소방대장, 자율방범대장, 이·통장 대표, 소방서 담당, 파출소장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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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안전파트너는 대피소 운영을 지속하며, 이재민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

고 해결한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피소 

밖에서는 일부 안전파트너가 위험 지역을 순찰하며 추가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④ 복구 단계: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 및 재발 방지

복구 단계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이다. 복구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이재민의 경제적·심리적 안정과 재난 재발 방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

다.

안전리더는 피해 조사를 지원하고, 안전파트너는 복구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참여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귀가 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이 안

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복구 단계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재건을 지향한다.

⑤ 평가·환류 단계: 지속적 학습과 개선

평가·환류 단계는 재난 대응의 전 과정을 돌아보고, 잘된 점은 강화하고 문제

점은 개선하여 다음 재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단계이다. 이는 

PDCA 사이클의 'Check'와 'Act'에 해당하는 단계로, 조직 학습과 지속적 개

선의 핵심이다. 평가는 안전협의체가 주관하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대학 교수, 재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평가 회의에는 안전리더, 안전파트너 대표, 공무원, 소방, 경찰, 그리

고 이재민 대표가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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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응 과정의 성공 

요인과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이

유는 무엇인지, 반대로 대피소 운영에서 혼란이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한다. 둘째, 매뉴얼의 적절성이다. 실제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대응이 

가능했는지,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매뉴얼이 현장 적용이 어려웠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셋째, 조직 간 협력의 원활성이다. 가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 역할 분담에 혼선은 없었는지 등을 평가한다. 넷

째, 취약계층 관리의 충실성이다. 모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누락

된 사람은 없었는지, 대피소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히 지원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평가 결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환류된다. 첫째, 마을 재난 대응 계획의 수정

이다. 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계획을 개정한다. 둘째, 도 차원 

매뉴얼의 개정 건의이다. 마을 단위에서 발견된 매뉴얼의 문제점을 시군에 보

고하고, 시군은 이를 취합하여 충남도에 매뉴얼 개정을 건의한다. 도는 매년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매뉴얼을 개정한다. 셋째, 교육 내용에의 반영이다. 실

제 재난 대응 경험은 가장 중요한 교육 자료이므로, 사례를 정리하여 신규 및 

보수 교육에서 활용한다. 특히 성공 사례는 우수 사례로 확산하고, 실패 사례는 

교훈으로 삼아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평가·환류 단계는 단순히 사후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재난의 예방 

단계로 연결된다. 평가를 통해 발견된 위험 요소는 예방 단계의 예찰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된 계획과 매뉴얼은 다음 대비 단계의 훈련에서 검

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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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의 성공요인 

충남형 모델의 성공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성공 요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실패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요인의 첫째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이다. 충남형 모델은 단기

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최고 책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SAFEZONE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정례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사안은 도정 회의에서 논의하

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를 통한 법적 기반 확보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치단체장의 변화

에도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며,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안전파트너

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조례 제정 후에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충분한 예산 확보이다. 현재 예산으로는 교육, 장비, 인프라 개선 등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단계적 예산 증액에 더하여 향후 시군에서 

예산의 매칭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며, 중앙정부 특별교부세와 국비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넷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이다. 주민이 강제나 형식적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인센티

브(활동비, 교육비, 표창, 보험 등)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SAFEZONE의 취지와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통

해 주민들이 정책의 주체임을 체감하도록 한다. 또한 우수 사례를 언론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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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다.

다섯째, 전문가의 지속적 지원이다. 안전리더와 안전파트너는 재난관리의 열

정은 있으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교수, 재난 전문

가, 소방·경찰 전문 인력 등이 매뉴얼 개발, 교육 강의, 훈련 시나리오 작성, 

평가 및 컨설팅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안전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활동 요구는 주민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의나 훈련이 형식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위험요인으

로 작용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며, 우수 사례 경진대회와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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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첫째, 재난 회복력이 향상된다. 충남형 모델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 제도적자 본이 모두 강화되면, 재난 발생 시 주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자생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평가·환류 단계를 통해 매 재난 경험을 학습하고 

개선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회복력이 증진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증진된다. 안전협의체, 정기 회의, 합동 훈련, 취약계층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신뢰와 유대가 강화된다. 특히 재난이라는 공동

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며, 이는 재난 대응뿐만 아

니라 마을의 다른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주민의 역량이 강화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민들은 재난에 대한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안전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조직화 역량을 

배양한다. 이는 단순히 재난 대응 역량을 넘어 시민으로서의 자치 역량이 향상

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행정 효율성이 제고된다. 주민 주도 체계가 정착되면 공무원은 미시적 

관리에서 벗어나 정책 기획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재

난 대응 비용이 절감된다.

다섯째, 전국 확산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형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재난 

인명피해 제로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게 된

다. 충남도는 우수 사례집,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타 시도와 공유하고, 전문

가와 안전리더를 파견하여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남은 재난관리 

선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모델을 창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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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또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충청남도는 2016년 자연재

해 피해액이 전국 10위에 불과했으나, 2022년 전국 5위, 2023년에는 전국 2

위를 기록하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피해액은 전년 

대비 평균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재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피해가 

없었던 우박, 한파, 냉해·동해 등 새로운 재난 유형이 출현하는 등 재난의 양상

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중심의 하향식 재

난관리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난

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매우 짧은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신속한 대응

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의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2023년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제시하는 등 지역 중심의 재난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충남 SAFEZONE'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는 안전파트너, 마을대피소,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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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참여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진

적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축 초기 단계로서 법적 근거 부재, 

교육훈련 체계 미흡, 시군 간 극심한 불균형, 조직 간 분절 등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책이 형식화되거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 재난관리 체계에서 지역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충청남도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기존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둘째, 지역공

동체의 역량을 4대 자본(인적·사회적·경제적·제도적 자본) 관점에서 분석하고, 

셋째, 국내외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넷째, 이를 바탕으로 

충남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모델을 제시하고, 다섯째, 모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내용으로 하였다.

충청남도의 최근 6년간(2018~2023) 자연재난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2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호우가 95.1%를 차지하여 호우 

대응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피해가 특정 시군에 집중되지 

않고 매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충남 전역에 대한 포괄적 대비 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54일간의 장마로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큰 피

해가 발생했으나, 2022년에는 보령시와 부여군에서, 2023년에는 공주시와 청

양군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난의 공간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다.

충남 지역공동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분석한 결과, 양적 규모는 일정 수준 확

보되었으나 질적 역량과 체계성이 미흡하며 특히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분석에서는 자율방재단 5,171명, 의용소방대 8,250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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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방범대 6,393명, 이·통장 5,907명, 안전파트너 7,884명 등 총 25,721명이 

활동하고 있어 절대적 규모는 확보되었으나, 조직률 1.61%는 일본 자주방재조

직의 85.4%에 비해 약 53배 낮은 수준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군 간 극심

한 불균형으로, 취약계층 대비 안전파트너 비율인 조직화 지수는 천안시 3.52

에서 청양군 0.12로 약 29배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취약계층이 많고 재난 위

험도가 높은 지역이 오히려 안전파트너가 부족한 구조를 보였다. 또한 교육훈

련 체계가 미흡하고, 민간 안전리더 양성 체계가 부재하여 마을별 전담공무원

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는 안전 관련 조직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는 분절적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각 조직은 상급기관과만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평적 협력은 사실상 부재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역할 분담이 불명확

하고, 정보 공유가 어려우며, 자원의 중복 투입이나 대응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본 분석 결과 지역공동체 기반의 통합적 재난관리

를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 자본 분석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SAFEZONE은 충

남도와 시군의 조례가 전무하여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안전파트너는 법적 지

위가 없어 권한·책임·보상이 모두 불명확했다. 성과 관리 시스템도 부재하여 정

책 목표, 성과 지표, 데이터 수집 체계, 평가 방법 등이 모두 없어 정책 효과를 

측정하거나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로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4대 자본이 균형을 이루는 회복력 있는 안

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을 제시하

였다. 모델은 제도적 기반(조례, 매뉴얼, 평가 체계, 예산), 인적 체계(안전파트

너, 안전리더, 교육훈련), 협력 체계(안전협의체, 4개 조직 통합, 정보 공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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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인프라(마을대피소, 비상 물자), 실행 체계(예찰, 훈련, 대응, 복구, 평가·

환류)로 구분하였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평가·환류의 단계를 추가하여 

각 주체(안전리더, 안전파트너, 안전협의체, 공무원, 소방·경찰)의 역할을 규정

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충남 SAFEZONE의 구조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단계별·주체별로 구체

적으로 제시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둘째, 

충남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 정

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책의 단계적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넷째, 성공 요인과 

위험 요인을 명시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였

다.

다만 본 연구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충남 전체 읍면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 조사와 설문 조사에 의존하였

다. 특히 설문 조사가 2025년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시(아산시, 

당진시, 서산시)의 이·통장으로 제한되어 충남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규모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재난 중심의 분석으로 사회재난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사회재난까지 포괄하는 통합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 기

반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주민에 대한 피로도, 주민 간 갈등과 같은 부작

용 발생의 측면 또한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충남 SAFEZONE의 현황을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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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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